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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및 필요성) 불확실성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 이에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지출관리 수단을 

탐색하고자 함

 �(배경) 최근 확장적 재정정책의 결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었으며, 경기 침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재정수요를 크게 증가시켜 우리나라를 포함

한 대부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

      - ��지속가능한 재정이란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

자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 많은 국가에서 한정된 

재원안에서 배분 구조를 변경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지출검토

(spending review) 제도를 활용 중

      - ��우리나라는 그간 예산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을 유지해 왔고, 예산안, 국가

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재정지출을 관리

 �(필요성)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출관리가 요구되는 바,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지출구조조정 수

단을 탐색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불가피한 재정지출 수반

      - ��이에,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 구축,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 구

체화,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 방법 마련 등 실현 가능한 지출관리 수단을 탐색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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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속가능한 재정과 지출구조조정

□ ���(재정의 지속가능성 수단) 재정적 위협 상황에서 중·장기적 부채관리는 물론, 재정

정책을 통해 안정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필요

 �경기 둔화,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등 지출수요 증가는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 

중·장기적인 재정 예측 및 대응 필요

      -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수요 증가 등으로 정부는 세입 

대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

      -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예측 및 대응 필요

      - ��초기 재정 지속가능성은 부채의 관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부채상환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주요 척도였으나, 이제는 중·장기적인 재정정

책의 설계 등 제도적 부분도 주요 검토 요인으로 인식

□ ���(재정여력 확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한 재정

관리 도구 필요

 �공공지출 규모의 증가는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시행

      - ��OECD 회원국은 평균 GDP의 5.5%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는 재정지출 절감에 대한 사안

      - ��재정적자 감축 정책 수단 중 사회보장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의 지출구조조

정도 병행 추진

 �지출구조조정은 한정된 재원 인식, 배분구조의 변경, 재정여력 확보 세 가지 주

요 과정을 거침

      - ��재정 당국은 한정된 재원 상황을 인식하고,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하는 등 재정지출의 배분 구조를 변경하여, 확보된 재정여력을 토대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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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재정사업에 재투자

 �OECD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개선 원칙 중 하

나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제시

      - ��지출검토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지

출의 재분배를 통해 지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식별하는 심층평가 

프로세스를 의미

      - ��또한 지출검토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공공재정관리 도구로 자리매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출검토 제도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지출검토는 2020년 기준, OECD 37개국 중 31개국(약 84%)에서 시행 중, 이

들 국가 중 20개국(65%)은 매년, 11개국(35%)은 정기적(3~5년)으로 제도 시행

      - ��지출검토를 적용한 국가들은 정부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관리, 중·장기 

지출효율성 개선, 총지출 사업 감소 및 지출 삭감 등에 초점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바

탕으로, 합리적인 지출관리 수단을 마련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지출을 

관리해 오고 있으며, 2019년 시범사업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추진

3.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 �(영국)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는 부처별 지출한도

를 설정한 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등 주요 지출에 대한 계획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1997년 영국 노동당 정부는 공공부채를 GDP 대비 40%로 감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중기재정전략 운영 방안을 공략으로 내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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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년 포괄적 지출검토가 시작되어 원점(zero base)에서 재정지출을 재검

토하고, 부처별 지출한도(DELs)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급격한 재정지출로 공공부

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 제정, 비상예산

(Emergency Budget) 발표, 예산책임청(OBR) 설립 

 �포괄적 지출검토는 영국 재무부와 부처 간 정부지출의 편성방침에 대한 논의를 

거쳐 작성되며,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

      - ��지출검토가 도입된 1998년 이후 2020년도 긴급 지출검토 시기를 제외하고 

2~5 회계연도의 다년도 지출검토를 시행, 정부의 중기지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개별 부처에서 초기 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재무부 지출 부서에 제출하고, 지

출 부서가 해당 검토자료를 확인한 후 재무부 장관에게 검토 내용을 전달하

면, 재무부 장관은 개별 부서 장관과 협상 후 지출검토 결과 확정

 �총지출(TME)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지출검토를 통해 재정 전반에 걸쳐 지속가

능 여부를 검토

      - ��중·장기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후 해당 예산에 대한 공공서비스계약

(PSAs) 내용을 통합하여 의회에 제출하면서, 과다한 성과관리 목표 축소와 

부처 책임 소재 명확화 등 성과 달성

□ ���(독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목표지향적·결과지향적 재정사업 예산수립과 

추가적인 재정여력 확보의 대안으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 활용

 �사회적 비용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전략적 재정정책 계획 수립과 재정사업 

우선순위 설정 필요, 또한 OECD(2014)의 예산 시스템 개선 방안 요구에 대응

      - ��OECD(2014)는 독일의 예산 시스템을 심층 검토한 결과,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성과예산 시스템이라 지적

      - ��이에, 독일 재무부는 2015년부터 성과예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주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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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벤치마킹한 모델을 개발하여 연간 지출검토 실시

 �하향식 예산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정책목표 달성 등 성과기반 예산에 부합하는 

연방 예산관리를 통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 실시

      - ��연방 내각은 지출검토 주제와 참여할 관련 부처를 결정하고, 관련 부처는 장

관급 운영위원회를 수립하며, 운영위원회는 실무단을 임명하고, 연방 재무부

의 예산국 내 주요 예산 분석 부서는 지출검토의 조정 부서 역할을 맡음

      - ��지출검토는 약 1년간 실시되고, 연방 내각은 최종보고서와 권장 사항을 채택

하여, 지출검토를 완료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연

방 부처에서 개선 사항 시행

 �매년 검토 범위와 영역이 달라지는 ‘선택적 지출검토’를 실시, 매년 새로운 영

역을 대상으로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들이 참여

      - ��지출검토는 공공재정의 질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보완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매년 설정한 정부 의제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 실무단이 참여하는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간 공통의견을 조율

      - ��그 결과, GDP 대비 총지출이 2022년 49.7%에서 2026년 47.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

□ ���(아일랜드) 금융위기 이후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재정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지출검토 제도를 채택하여 조정 부서와 분석체계를 구축했으며, 재정지출 

효율성 회복에 중점을 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으

나, 국가채무의 증가로 2010년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 신청

      - ��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 재정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구축하고, 

2009년 지출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관리를 통해 2013년 구제금

융 프로그램 종료

      - ��2009년부터 총 다섯 차례의 지출검토가 진행되었으며, 직전년도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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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 7월 발간되는 최종보고서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공서비스 분석가와 경제학자로 구성

된 아일랜드 정부 경제평가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검토 방법에 따라 지출검토 

수행

      - ��운영위원회는 지출검토의 전략적 방향 제시, 지출검토 사무국은 지출검토의 

일정 관리, 지원그룹은 경제평가 서비스(IGEES)를 통해 지출검토 실시

      - ��지출검토 보고서에는 지출검토에 대한 근거, 목적, 방법론, 참여 및 소통, 결

과물, 일정 등의 내용 포함

 �지출규모 증가 추세가 안정되자 지출효율성 관점의 지출검토를 추진했으며, 전

문 분석조직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분석 환경을 제공

      - ��2009년 지출검토는 국가부채의 감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의 삭

감에 초점을 맞추어 약 17억 유로의 재정 절감

      - ��2020년 이후, 지출검토는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지정하는 등 효율적 예

산 활용 관점에서 실시되었으며, 전문 분석조직을 통해 예산편성 등 정책 결

정 지원

□ ���(종합) 예산감축 관점의 지출관리에서 효율적 재정운영 관점의 지출관리로 변화

 �각국은 공통적으로 재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내·외부 경제적 

불안정성으로 인한 재정건전화 필요에 따라 지출관리 실시

      - ��관리주체는 재정 당국에서 담당하고, 지출검토의 방향과 일정을 담당하는 조

정부서 설정

 �공통적으로 예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출검토 프로세스를 추진 중

      - ��영국의 경우, 통상 3년 주기로 분석체계 및 우선순위 책정, 독일은 매년 다양

한 영역의 검토 범위와 주제 선정, 아일랜드는 매년 지출규모의 3분의 1 범

위에서 지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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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은 포괄적 지출검토를 실시, 독일의 경우 성과

예산에 맞추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일랜드는 예

산협상 단계에서 검토 결과 반영을 논의

 �각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통해 지출규모의 감소 및 증가 폭의 안정적인 관리, 성

과평가제도와의 연계, 전문 분석조직의 구축 등 다양한 시사점 확인

      - ��영국에서는 개별 부처의 지출금액 감소 및 성과목표의 효율적 관리, 독일

의 경우 다부처 연계·협력 실시로 관계 부처 간 공통의견 수립, 아일랜드

는 분석조직인 경제평가 서비스(IGEES)를 적극적으로 활용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 비교>

구 분 배경
관리주체 및 
조정부서

검토주기 및 
관리 방법

예산체계와의 
연계

결과 관리

영국

•�1997년 노동당 
정부 공략으로 
공공부채 감축 제시

•�1998년 포괄적 
지출검토 추진

• 재무부
• 지출검토팀

•�3년 주기의 포괄적 
지출검토

•�분석체계 및 
우선순위 책정 
방법 수립

•�3개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일환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수립

•�지출검토 계획 시 
설정한 예산 계획에 
따라서 실제 부처의 
지출금액 감소

•�공공서비스계약을 통한 
성과목표 수의 효율적 
정리

독일

•�고령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라 
전략적인 계획 수립 
필요

•�성과예산 시스템 
수준 향상 필요

•�2015년 선택적 
지출검토 추진

• 재무부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매년 검토 범위와 
주제 선정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 
참여

•�하향식 예산 
프로세스 기반

•�성과 예산에 맞추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매년 주제별 다부처 
연계·협력 실시로 관계 
부처 간 공통의견 수립

•�지출검토 결과는 
최종보고서 및 
웹사이트 게시

아일
랜드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구제금융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화 노력

•�2009년 지출검토 
추진

•�공공지출 
개혁부

•�지출검토 
사무국

•�매년 지출규모 
1/3의 범위 선별 후 
지출검토 실시

•�경제평가 서비스 
(IGEES)의 경제적 
가치검토 방법

•�7월 지출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9~10월 예산협상 
단계시 논의

•�의무지출 관리
•�재정지출 증가 폭 
안정화

•�지출검토 
분석조직(IGEES)의 
활용



viii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4.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 �(지출구조조정 배경)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등에 따라 지출관리의 

필요성 증가

 �세입 내 세출 원칙에 따른 균형재정 기조를 따르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재정부담 가속화, 의무·재량지출의 격차 등 지출관리의 

필요성 증가

      -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 등에 관해 규정

      - ��2010년부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무·재량지출을 관리하고 있으나,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이 2012년 약 46.9%에서 2023년 53.3%로 약 6.4%p 

증가

□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변천)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지출

관리 세부과제 설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이후, 지출구조조정 등 지출관리 정책을 명시적으로 

제시

      - ��2004년, 4대 재정혁신 추진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 

실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원배분 12대 원칙」 설정

      -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과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추진계획 제시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 수립

      -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과제’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의 역할이 보다 확대 개편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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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내용

2004
4대 재정혁신: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200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배분 12대 원칙」 설정

2007 「국가재정법」 제정, 제16조 예산의 원칙 중 재정건전성 확보 

2008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Top-down 시행에 따라 각 부처 재량적 
지출 대상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 추진,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수립

2010
「국가재정법」 개정,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재량지출 구분

2018 「지출혁신 1.0」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 수립,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 수립

2019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시범사업 추진(12대 전 지출 분야 71개 부문, 각 분야의 부문 내  
약 3분의 1 매년 선정)

2020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실시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강화

2023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3대 재정혁신 중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방향 및 과제,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로 지출구조조정 실시

<지출관리 정책의 변천>

 �성과관리 단계에서도 예산 환류 과정에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관리의 모

습 확인 가능

      - ��성과관리의 지출구조조정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

는 환류 단계에서 발생

      - ��「국가재정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

영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실시

      -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과제’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를 위해 2023년부터 

전체 평가제도에 지출구조조정 내용이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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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우리나라는 예산흐름 전반에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을 적용해 지출관리 중이며, 지출효율화 관리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의 운영 구조, 

분석 방법 등 구체화

 �연도별 지출구조조정은 각 연도 예산안 또는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에서 확인 

가능

      - ��각 연도별로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감축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과 규모 제시

<연도별 주요 지출관리 성과>

시 기 주요 내용

2005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 30% 수준 → 11.7%, 계속사업 구조조정으로 
2.7조 원 감축

2006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목표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대상지출 44.8조 원에서 4.2조 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률 9.3% 달성
* 전년도 재량적 지출 총액에서 자연완료·자연감소사업 제외

200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 10% 이상 삭감
구조조정 대상지출 47.4조 원 중 4.6조 원을 감축하여 9.7% 구조조정률 달성

2008 구조조정 대상 지출 47.8조 원 중 4.4조 원을 감축하여 9.2% 구조조정률 달성

2009
경상성장률 이내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감률 관리(연평균 7% → 6%)
총지출 기준 6.5% 증가한 273.8조 원 규모 편성

2010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 원으로 총지출 관리

2011
성과미흡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신규 도입(69개 사업 감축, 보조금 예산증가율 2.4%로 하향 조정)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은 총지출 편성(5.7%)으로 재정건전성 개선

2012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은 총지출 편성(5.5%)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
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타당성 평가

2013

3대 유형 및 8대 영역 세출구조조정 추진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외부 지적 사업 2.2조 원 수준 절감
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1.5조 원 수준 절감 
2012년 예산 대비 총지출 17.1조 원(5.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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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주요 내용

2014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변경(전액→60%)
관행·전시성 낭비사업 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세지출-예산사업 중복지원 조정·연계
성과 미흡 등 외부 지적 사업은 예산 축소,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하위직 1.7% 인상)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여비 절감(10% 절감 원칙 적용)

2015
신규 재정개혁 과제 발굴(60여 개) 향후 5년간 7조 원 내외 재정여력 확보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한 300개 이상 사업 정비 추진

2016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 원 수준 절감
유사·중복 통폐합: 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00여 개 사업 통폐합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 개 사업의 예산을 50% 이상 삭감 또는 폐지
사업 수 총량 관리: 보조사업 수 10% 감축, 非 보조사업 수 관리로 불필요한 사업 신설 차단

2017
재량지출 구조조정: 부처 자율적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유사·중복 통폐합: 205개 사업(365→160개)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 ‘미흡’ 등급 사업 구조조정

2018 Zero-base 검토, 불요불급·낭비성 지출구조조정 실시를 통한 11.5조 원 감축

2019
양적 지출구조조정: 12.4조 원
질적 지출구조조정: 「지출혁신 1.0」 33개 과제 2019년 예산안 반영, 「지출혁신 2.0」 추진

2020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 대비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관리 예정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구조조정

2021
재량지출 10% 수준 지출구조조정
사업비: 우선순위에 따른 감·증액 연계, 관행적 보조 감축
경상경비: 주요 경상경비, 보조·출연기관 운영기관 5% 이상 감액,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감축

2022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한시지출 정상화를 통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금융·고용·국방 분야 2.9조 원 감축, 공무원 경상경비 128억 원 절감, 보조·출연금 0.3조 원 감축

2023
역대 최대 규모 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 구조조정 원칙 도입

 �지출관리는 재정사업 관리와 지출규모 관리로 나누어, 총지출 증가율, 의무·재

량지출 현황, 성과관리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내용 등으로 결과 확인

      -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의 

방법으로 재정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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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 등으로 지출규모 관

리를 검토

      - ��재정사업 및 지출규모 관리 결과 또는 의무·재량지출 비중, 예산에 반영되는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규모 등을 통해 지출관리의 규모 및 결과를 유추 가능

<유형별 지출관리>

구분 유형 주요 내용 및 사례

재정
사업
관리

우선순위 검토

•�재정사업의 필요성 검토 후 불필요한 사업 정비
  - 재정사업 Zero-base 검토
  - 일몰제 사업, 불요불급·낭비성 지출구조조정
  - 한시지출 사업의 정상화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사업 유사·중복성 확인 후 통폐합을 통한 사업 정비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감축 방안 제시
  - 재정사업 운영구조 검토 후 효율화 방안 마련

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
  - 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 외부 지적 사업의 예산 축소

지출

규모

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재량지출 대상 감축목표 설정 후 지출액 구조조정

  - 구조조정 대상지출 설정 후 감축 규모에 따라 구조조정률 도출

  -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전년 대비 또는 총수입 대비 증감률 관리

  - 경상성장률 이내 총지출 증감률 관리

  -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편성

  -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편성

공공경비 감축

•�경상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의 절감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상경비 축소

  - 보조·출연 운영기관 감액

  -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감축 또는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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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비교) 주요국의 지출검토와 우리

나라 지출구조조정 간 주요 방법과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고, 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대안 마련의 근거 도출

 �검토 주체에서 우리나라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검토, 주요국의 지출

검토에서는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 부서 존재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지출검토 주체는 재무부를 근간으로 한 하향식(Top-

down)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지출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립 

필요

 �검토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12대 분야별로 설정된 재원배분 규모에 초점을 맞

추고 있고, 주요국의 경우 프로그램, 정책 영역, 프로세스, 기관 검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출관리

      - ��향후 보다 세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IMF(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

역별 지출구조조정의 분류 및 검토에 대한 고민 필요

 �검토 범위의 관점에서 주요국의 경우 포괄적 지출검토와 선택적 지출검토로 양

분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적 성격

      - ��총괄적인 지출관리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아일랜드 

사례와 같이 재량지출뿐 아니라, 사회복지 및 공공부문 등 의무지출 관리 

필요

 �검토체계에서 목표 설정과 관리방향 설계, 정책옵션 설정, 정책 반영에 따라 주

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 비교

      - ��법률상 정기적인 검토 요건과 보조 규정 또는 지침을 통한 절차의 공식화를 

바탕으로 예산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설정 필요

      -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각 정책옵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주요국

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주요 검토 내용과 접근 방법을 적용한 유형별 

지출관리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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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부서 존재의 필요성과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 방

식 정의의 중요성을 살펴본 만큼,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버넌스 

구조 제시 필요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비교>

구 분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지출검토(IMF, 2022)

검토
주체
(방식)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부, 관계부처, 
지원단 참여

  - �주로 재정당국(기획재정부) 중심의 
검토(Top-down)

  -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지출 부처와 재무부가 공동 참여
  -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부서 존재(Top-down)
*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팀
* 독일: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지출검토 사무국

검토
영역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검토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설정
  - �재정운용 기본 방향,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설정

•�프로그램 검토 •�정책 영역 검토
•�프로세스 검토 •�기관 검토

검토
범위

•�혼합적 지출구조조정
  - �포괄적 지출검토: 총지출 증감률 관리 등
  - �선택적 지출검토: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포괄적 지출검토: 총 정부지출 대상
  - �영국: 3년 주기의 포괄적 지출검토
•�선택적 지출검토: 선별된 지출 영역 대상
  - �독일: 매년 검토 범위와 주제 선정
  - �아일랜드: 매년 지출규모 1/3의 범위 선별

검토
체계

목표 설정과 관리 방향 설계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배분방향 설정

  - �지출 영역, 행정단위, 주요 문제 등 범위 설정
  -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 방식 정의

정책옵션 설정

  - �재정사업관리: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 �지출규모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

  - �지출분석의 관점: 정책의 합목적성, 효율성
  - �지출분석의 방법: 지출한도 예측, 추세분석, 

효과평가, 주요국과의 비교
  -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중복성 고려

정책 반영

  - �회계연도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확보한 재원의 재투자 방향 설정

  - �지출검토 보고서 작성
  - �정기적인 예산 주기에 맞춘 일정 수립
  - �법률상 정기적인 검토 요건 포함
  -� 보조 규정 또는 지침을 통한 절차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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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래지향적 지출구조조정 관리

□ �(예산 및 법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 관리) 지출검토 관리계획이 재정운용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예산 과정 내에서 작동 가능한 구조로 개편 필요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에서 지출검토가 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로 제도화되는 

추세

      - ��지출검토는 공공재정관리의 방법으로 지침 수립, 중기재정계획 등을 통해 예산

편성 과정의 일부로 정착, IMF에서는 예산 과정에 지출검토를 포함토록 권고

 �우리나라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에서 매년 지출효

율화 실시 계획 수립과 함께 지출관리를 통한 지출구조조정의 중요성을 언급

      -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출검토 내용이 예산에 반

영될 때 예산배분에 긍정적

 �기획재정부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중심으로 조정부서 역할을 하는 지출

검토 실무단을 구축하여 지출 감축 및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한 분석 고려

      - ��지출검토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

출검토 관련 의사결정 결과 적용이 관건

      -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출검토의 주요 분석 실시, 기획재정부는 지출

검토 의사결정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 중앙관서는 확정예산을 등록하여 

지출검토 결과를 예산에 반영

 �지출관리 지침 구축을 통해 동일한 정책방향 설정과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 가능

      - ��지출관리의 목적과 방향을 통합하여 관계부처가 공통된 정책방향을 설정하

고, 관리계획 및 실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출관리 지침 구

축 필요

      - ��이에 「국가재정법」제7조 제7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

출검토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향을 신설하여 해당 지출효율화 방향 내 「지출

검토 지침」에 대한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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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구조조정 거버넌스 체계 구체화) 지출검토에 필요한 정보제공, 이해관계자 간 

동의, 관리부서 설정 등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설정하는 운

영체계 수립 필요

 �기존의 예산편성 체계 안에서 지출효율화 방안 도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 운영체계를 구축

      - ��해외 사례에서도 영국 재무부의 지출관리팀, 독일 재무부 예산국 내 예산분

석 부서, 아일랜드의 공공지출개혁부 중심의 경제평가 서비스 조직 등 재정

당국 중심의 조정기구가 지출검토 실시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

      - ��기존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축으로 지출검토 범위·목표를 설정하고, 기획

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은 조정부서로 지출검토 지침 구축 및 일정관리, 국

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출분석 및 보고서 작성, 중앙관서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출절감 요소를 예산에 반영하는 운영체계 수립 가능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계별 지출관리와 정책 반영 및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는 절차 필요

      - ��독일 사례에서는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실무단 임명과 검토

목적, 절차 원칙 및 검토기간을 설정하고, 중간보고서 검토와 추가분석 사안 

논의, 지출검토의 최종 심사와 권고안 등을 채택

      - ��지출검토의 운영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체계 내 조직 간 유

기적인 역할분담과 소통 필요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와의 연계 필요 

      - ��지출검토 결과와 성과관리 평가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 환류되기 위해서는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재정사업의 목표 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형태가 되어야 함

□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관리) 지출검토 결과 관리를 위해 지출절감 가능성 분석 방법

론 개발 및 정보구축,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정보 연계 필요



요약   xvii

 �지출검토의 수행에 있어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지출절감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을 구축해야 하며, 지출검토 결과에 대한 정보 관리 요구

<지출검토를 위한 관리 방법(안)>

지출관리 유형 주요 검토내용 접근 방법

우선순위
정책방향과의 일관성
재정사업의 필요성

전략적 정책, 국정과제, 주요 우선순위 사업 여부
재정사업 수립의 정책적, 법적 근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 등

유사·중복 
통폐합

유사·중복성 검토
통폐합 가능성

사업목표 간 유사성 검토
유사 사업의 수혜대상 및 효과 비교
유사 사업의 운영비용 검토
유사 사업 간 통폐합 가능성 확인

사업구조 
효율화

비용-편익 여부
수혜 및 편익 확대 가능성
구조적 비효율성 파악

사업비용 대비 수혜액 규모 검토
재정사업의 수혜 제공 과정 확인
동일 편익 창출이 가능한 대체 기술 및 방법 검토

성과관리
목표 및 성과 달성 여부
목표 및 성과 증대 가능성

성과지표 달성도 및 기대 효과 
성과 저해 요인 파악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지출검토를 위한 분석 방법은 재정사업 관리 유형인 우선순위, 유사·중복 통

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성과관리 유형에 따라 주요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지출검토 결과 도출

      - ��지출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확인하고, 매년 효과적인 지출관

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량화된 지출관리 통계가 구축되어 지출관리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증거에 기반한 정책방향 결정 지원 필요

      - ��또한 성과관리에 따른 평가 결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성과관리와 예산편성의 

연계를 통해 지출검토 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시스템 기반을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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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Ⅰ.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는 경제활동을 크게 위축

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거의 모든 국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재정적자가 누적되었다. 게다가 경기 침체,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는 재정수요를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듯 건전재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

들이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

정이란 국가가 공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재정적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

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EU),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은 지속가

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구 설립,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재정수지를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원칙

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

업 성과평가 등을 통해 명시적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대부분 OECD 국가들은 건전재정 수단으로 상당수 조치의 초점을 재정지출에 

맞추고 있다(OECD, 2013). 또한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어야 하기에 배분 

구조를 변경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를 활

용하고 있다. OECD(2022)는 지속가능한 재정 수단으로 지출개선 체계의 원칙 중 

하나인 지출검토를 제안했다. 즉, 지출검토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

정관리 도구로 자리를 잡게 됐다. 2020년 기준, OECD 37개 국가 중 약 84%에 해

당하는 31개 국가가 지출검토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OECD, 2019).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에 시범사업으로 전략적 지출검토를 도입하였으나, 

현재는 이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출구조조정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재정을 관리해 오고 있다. 지출구조조정은 이제 불가피한 재정정책 수단이 되었다. 

굳이 OECD 국가와 동일한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는 아닐지라도 재정지

출 관리는 재정정책의 한 축이다. 이에, 주요국의 지출검토 제도를 살펴보고,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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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실현 가능한 지출관리 수단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재정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종합해 시사점을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지출관

리 수단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OECD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등이 정의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재정에 관해 개념 정의를 살펴보고, 또 지출구조조

정 사례를 비교해 본다. 그 과정에서 각 국가 지출구조조정의 세부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예산체계와 지출검토 구조에서 유의점을 찾아본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지출검토 제도를 운영 중인 영국, 독일, 아일랜드 사례를 통

해, 그 배경, 관리주체, 운영 방법, 예산체계와의 연계 등을 분석한 후 대안을 도출

해 본다. 이 후, 본 분석보고서는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 구축, 지출검토

를 위한 운영체계 구체화,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 방법 검토 등에 관한 세부 방향성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지속가능한 재정과 지출구조조정

1. 재정의 지속가능성 수단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동인하기 위해 재정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인

구 구조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정학적

인 긴장 상황, 코로나19 확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재

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세입 

대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국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곧 정부 재

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압박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중·장기



 Ⅱ. 지속가능한 재정과 지출구조조정  3

적인 시각에서 예측 및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 Ⅱ-1> 재정압박의 원인

Challenging fiscal context 

Huge fiscal pressures 

Climate 
change, aging 
populations, 
health care

Unprecedented 
use of loans 

and guarantees 

Massive 
COVID-19
spending

Geopolitical 
tensions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은 재정적 압박의 상황에서 장기적으

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다(OECD, 2013). 초기 재정 지속

가능성은 부채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Hamilton and Flavin(1986), Trehan 

and Walsh(1991)는 국가부채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재정의 지속가

능성의 조건으로 보았다. OECD는 「한눈에 보는 정부 2013」(Government at a 

Glance 2013) 보고서 내 전략적 거버넌스 부분에서 각국의 부채 규모와 GDP 대비 

수입 및 지출규모를 분석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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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재정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의 정의

구분 주요 내용

OECD(2013) 정부가 공공재정을 장기에 걸쳐 신뢰할 수 있는 원활한 상태로 유지하는 능력

유럽위원회
정부의 지불 능력이 위협받지 않고, 채무 불이행 없이 현재의 지출 및 세금과 기타 관련  

정책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Bohn(1995)의 연구에서는 국가의 부채관리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재정

정책의 설계가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고 주장했다. 유럽위원회는 정

부가 지불 능력을 위협받지 않고, 채무 불이행 없이 현재의 재정지출을 유지할 수 

있고, 현재의 세금 및 기타 재정정책으로 장기적인 유지 가능한 능력을 지속가능성

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재정은 현재의 재정정책 및 제도하에서 불요불급

한 정책이나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실현할 수 있다(이강구, 2015). 재정 지속가능

성을 유지하는 제도적 요소로 재정적자 감축, 건전재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

도 및 구조(법적 체계, 목표 설정, 중기재정계획, 독립 재정 위원회)는 물론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홍승현, 2011). 유럽연합(EU)은 2005년 안정성 및 성장에 

관한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

지를 표명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부

채, 고령화, 기후변화 등 재정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중·장기 재정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2006년부터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발간하

고 있다(EU,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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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21

182

debt level, this signal may be notched up or down 
by one category depending on the projected debt 
trajectory and the ‘fiscal consolidation space’. 

The risk category based on the stochastic 
projections depends on two criteria. The first one 
is the probability that the debt level in 5 years’ 

time will not exceed its current level. The second 
one is the amount of uncertainty, as measured by
the difference between the 10th and 90th 
percentiles of the distribution of debt paths 
resulting from the stochastic projections (i.e. the 
difference between the worst and the best possible 
outcomes, leaving aside tail events). The 

Graph A1.1: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assess fiscal sustainability risks

Source: European Commission.자료: EC(2022), 184p.

<그림 Ⅱ-2> 유럽연합(EC)의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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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BR(2023), 저자 정리.

유럽위원회의 재정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유럽연합 

국가별 재정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재정을 압박하는 위험 요인을 분석한다. 또한 

개별 회원국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재정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개별 국가들이 위원회가 제시한 전략

과 권고 사안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한다(김명규·김민경, 2023). 

영국의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조직으로 2010년 예산책임청

(OBR, The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신설했다. 예산책임청에서는 경

제 및 재정적 위험을 포착하고, 장기 재정전망, 인구 및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민감

도 분석 결과를 담은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SR, Fiscal sustainability reports)와 

주요 재정위험 요소를 설명하는 재정위험 보고서(FRR, Fiscal risks report)를 발간

했다. 이후 2022년부터는 위 두 보고서를 통합한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Fiscal risks and sustainability)를 발간하고 있다.

<표 Ⅱ-2> 영국의 재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 주요 내용(2023)

구분 주요 내용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 및 비경제활동 인구 동향

비경제활동 인구의 특성 및 재정적 영향

에너지

에너지 가격 충격 및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공급 반응

넷제로 전환 정책에 따른 재정 변화

가스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 요소

부채 지속가능성
부채 현황 및 전망

부채 상황의 취약성

재정위험 추이

2021년 이후 재정위험 변화 및 주요 내용

금리 인상 및 금융 안정성

정부 정책으로 인한 위험 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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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과 2021년 에너지 가격 폭등, 

2022년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었다. 또한 고령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지

정학적 긴장 고조 등 재정적 위험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에, 영국의 2023년도 재

정위험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 전

망과 복지 및 연금지출의 증가 규모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스 가격의 상승에 따른 

에너지 수요 및 공급의 변화, 2050년 넷제로(Net-zero) 정책에 따른 재정 변화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영국 정부의 부채 수준을 확인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영향 

등을 검토했다. 이후 재정위험의 추이를 검토하고, 정부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렇듯 지속가능한 재정은 정부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부채의 상환이 가

능하도록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기변동, 인구구조의 변화, 국가정책

의 변화를 예측해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2. 재정여력 확보 수단으로서 지출구조조정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는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적인 거

시경제환경의 구축,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포괄적

인 개념으로 볼 수 있다(World Bank, 2021). 이러한 공공재정관리는 재정의 유지

가능성 확보, 재원배분의 효과성 제고,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제고에 그 목적이 있

다(박노욱 외, 2015). 공공재정관리의 핵심 요소는 크게 수입, 지출, 부채에 대한 관

리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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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World Bank(2021), 그림 1.1., 5p.

<그림 Ⅱ-3> 공공재정관리(Public Finance Management)의 요소

이 중 특히 공공지출관리(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PEM)는 자

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당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OECD(2013)는 재정 지속가능성의 도전적 요소인 OECD 회원국 평균 공공지출 규

모가 2030년까지 GDP의 약 3%p 상승하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고 예측했

다. 이에 OECD 회원국은 2009년에서 2015년까지 GDP 대비 5.5% 이상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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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재정건전화 계획의 3분의 2에 해당하

는 조치들이 재정지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재정건전화 계획에 있

어 재정지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승현

(2011)은 여러 국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지출계획을 추진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재정적자 감축 정책 수단 중

에서 세출 삭감정책이 가장 효과적이라 보았다. 또한 건전한 국가일수록 사회보장

지출을 포함한 보조금, 공무원 임금 등의 부분에서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했다. 

지출구조조정은 공통적으로 한정된 재원 인식, 배분구조의 변경, 재정여력 확

보 등 세 가지 주요 과정을 거친다. 먼저 재정당국은 재정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한정된 재원 상황을 인식한다. 이후 필요한 재정사업을 유지하고, 신설하기 위해 기

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통폐합하는 등 재정지출의 배분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이러

한 방법으로 확보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토대로 지출규모를 관리하거나, 필요

한 재정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

<그림 Ⅱ-4> 지출구조조정의 과정

자료: 저자 정리.

한정된 재원 인식 배분구조의 변경 재정여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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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2022)은 재정 당국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재

원을 재배분하는 일련의 재정활동을 지출구조조정이라 보았다. 협의의 지출구조조

정은 특정한 신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고, 세출을 감

액하는 것이며, 광의의 지출구조조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

성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지출구조조정을 수동적·적극적 정의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 장우현·김지운

(2021)은 인구 변화, 환경의 변화, 경제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미래의 모습을 예상

하고 현재의 재정구조를 적절하게 맞추어 가는 과정을 수동적 지출구조조정이라 정

의했다. 또한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은 확장할 사업영역과 축소할 사업영역을 정해 

지출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 김홍균 외(2020)의 연구에서는 건전재정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지출은 늘리되 시급성이 낮은 분야의 지출은 줄이는 

것을 지출구조조정이라고 정의했다.

<표 Ⅱ-3> 지출구조조정의 정의

연구자 정의

박인환

(2022)

재정당국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재배분하는 일련의 재정활동

광의: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예산체계 전반을  

재구조화하는 것

협의: 특정한 신규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의 사업을 축소하는 형태의 세출감액

장우현·

김지운(2021)

수동적 지출구조조정: 미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현재의 재정구조를 적절하게 맞추어 가는 과정

적극적 지출구조조정: 확장할 사업영역과 축소할 사업영역을 정해 지출구조를 변경하는 과정

김홍균 외

(2020)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분야의 지출은 늘리되 시급성이 낮은 분야의 지출은  

줄이는 행위

OECD(2022)는 재정지출 개선의 열 가지 원칙1)을 제시했다. 이 중 다섯 번째 

원칙인 지출검토(spending reviews)는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관리 

도구이다. 지출검토는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효율적, 비효과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

자료: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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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2022), 4p.

분배를 통해 재정지출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기존 지출에 대한 심층평가 과정으로 

소개되고 있다(Robinson, 2014; Vandierendonck, 2014).

<그림 Ⅱ-5> 지출개선을 위한 10가지 원칙

1) �1)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인 목표 설정, 2) 경제 상황의 객관적 예측, 3) 다년도 지출규모 설정, 4) 

하향식 지출한도, 5) 지출검토, 6) 정보에 입각한 지출결정, 7) 대출 및 보증의 통합, 8) 파트너로서의 부처 간 

관계 형성, 9) 예산의 투명성, 10) 효과적인 예산감사

Spending Better – The 10 Principles 

1
High-Level 

Commitment 
and Clear 
Objectives

2
Unbiased 
Economic 

Assumptions

3
Multi-Year 

Expenditure 
Baselines

4
Top-Down 

Expenditure 
Ceilings

5
Spending 
Reviews

6
Informed 
Spending 
Decisions

7
Integrate 
Loans and 

Guarantees 

8
Line 

Ministries as 
Partners

9
Budget 

Transparency

10
Effective 
Budget 

Oversight

OECD(2021)는 지출검토에 대해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재정여력을 확인하여,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재할당할 수 있는 범위를 파악하는 과정으

로 정의했다. 유럽위원회는 지출검토를 통해 우선순위(priority)가 낮거나 비효율

적인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건전재정

을 달성하고 추가로 공공투자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

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Bova, E., Ercoli, R., & Bosch, X. V., 2020).

지출검토는 공공재정관리(PFM, Public finance management)의 수단으로 정

책의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출부담을 완화하고 부채를 줄여가

는 동시에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출검토는 재정의 지속가능



12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질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IMF(2022)는 지출검토의 목표를 재정건전성 확보(fiscal consolidation), 정

책 우선순위 검토, 재정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여력 확보(Creation of fiscal 

space),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재지정(Reprioritization of existing expenditures), 

비효율적 지출의 개선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정부재정을 활용하는 것(Achievement 

of better value for money)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s)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OECD, 2019). 유럽연합(EU)에서는 지속가능한 재

정을 위한 도구로 지출검토가 확산 된 기간을 세 시기로 구분했다(1990년대, 2000

년대, 2010년대). 2007년 이전,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소수 국

가에서 먼저 지출검토를 도입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프랑스, 아일랜드, 이

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재정건전화가 절실했던 국가들

이 지출검토를 도입했다. 유럽연합은 2013년 이후 크로아티아, 몰타,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등 2004년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이 건전재정을 달

성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 제도를 도입하는데 적극 지원했다(IMF PFM Blog, 2016).

<그림 Ⅱ-6> 주요 OECD 국가의 지출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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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tions, including the objectives of the review and 
resource capacity within a country. Comprehensive 
reviews have often been adopted where fiscal consoli-
dation needs are pressing. For example,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s were adopted in The Netherlands in 
2009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n the 
United Kingdom in 2010 and 2015. Targeted reviews, 
in contrast, are increasingly common where spending 
review objectives are focused primarily on improving 
value for money and quality of government services 
(for example, Denmark’s ongoing program of targeted 
reviews, which is focused on identifying the least effi-
cient and effective activities to make room for invest-
ment in new priorities).   

Countries such as Canada and The Netherlands have 
combined various types of spending reviews to achieve 
different objectives. For example, The Netherlands has 
combined an ongoing annual targeted review process 
with occasional comprehensive reviews in 1981 and 
2009, when that country faced large consolidation 
needs. The scope of spending reviews and how they 

have been conducted by governments have varied 
widely (Figure 3).

III.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Spending 
Reviews

Spending reviews work best when supported by 
adequate resources and well-developed governance 
structures. However, countries will need to tailor their 
approach with regard to their resources and technical 
capacities. Different models may include approaches in 
which (1) spending ministries examine spending and 
propose measures for central review (that is, “bot-
tom-up” reviews); (2) independent entities or central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Finance, lead and 
even conduct the review or in which (3) spending 
ministries and ministries of finance are jointly involved 
in the review process (that is, “joint” reviews).1 Joint 
reviews in which all relevant government entities are 

1See Robinson (2014) for a discussion of different approaches. 

Figure 3. Evolution of Spending Reviews in OECD Countries

1990s 2000s 2010s

Ireland, Special Review 
Group, 2008/09 
Targeted, Joint

Spain, CRPR, 2011 
Comprehensive 

Bottom up

France, Revenue des 
Depenses, 2014 
Targeted, Joint

Canada, Program 
Review 1994–1999 

Targeted
Bottom up

Canada, Strategic 
Reviews 2007 

Selective
Bottom up

UK, CSR, 2010 
Comprehensive 

Bottom up

Ireland, CER 
2011 & 2014 

Comprehensive 
Bottom up

UK, CSR, 2015 
Comprehensive 

Bottom up

UK, CSR, 1998 
Comprehensive 

Bottom up

France, RGPP, 2007 
Comprehensive 

Bottom up

Netherlands, 
CSR, 2009 

Comprehensive 
Joint

Canada, Strategic & 
Operating Review, 2011 

Comprehensive
Bottom up

France, CER, 2014 
Comprehensive 

Bottom up

Denmark, Selective Reviews, 1980s–present, Targeted, Joint and Bottom up

The Netherlands, Selective Reviews, 1981–present, Targeted, Joint

Slovak Republic, Value for Money, 2016–present, 
Targeted, Joint

Source: IMF (2019).
Note: “Joint” refers to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which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relevant spending ministry jointly undertake the 
review; “bottom up” refers to cases in which the spending ministry takes the lead. This distinction is discussed further in the next section. 
CER = comprehensive expenditure review; CRPR = comprehensive review of public resources; CSR =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GPP = révisi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general review of 
public policies).

자료: �IMF(2022), 그림 3, 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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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OECD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OECD의 회원국들은 공공재정관

리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지출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정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세부적으로 OECD 37

개국 중 31개국(약 84%)이 지출검토를 하고 있으며, 20개국(65%)은 매년, 11개국

(35%)은 정기적으로 지출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추가로 벨기에, 체코, 스위스, 터키 

등의 국가에서도 지출검토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그림 Ⅱ-7> 지출검토를 적용한 OECD 국가

자료: �IMF(2022), 그림 1, 1p.

1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eptember 2022

I. Introduction
Spending reviews refer to the process of conducting 

in-depth assessments of existing public expenditure in 
order to identify opportunities to reduce or redirect 
spending from low-priority, inefficient, or ineffective 
spending (Robinson 2014; Vandierendonck 2014). 
They offer a systematic approach to ensuring that 
spending is aligned with the government’s policy pri-
orities, is effective in achieving its intended objectives, 
and is deployed efficiently. 

Spending reviews are an important public finan-
cial management tool. They help create fiscal space, 
which can be used to fund new priorities, address 
emerging spending pressures, or reduce debt. They can 
als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spending and fiscal 
outcomes. When used as an integral tool for budget 
planning, they can help ensure that budget deci-
sions are informed by program performance and that 
spending remains aligned with changing priorities of 
the government and its citizens. For example, they are 
particularly useful in reviewing baselines for ongoing 
expenditure in medium-term budget frameworks, 

which would otherwise receive less scrutiny than new 
spending decisions (Harris and others 2013). 

Spending reviews are being increasingly adopted as a 
core part of the public financial management frame-
work, particularly in advanced economies. More than 
three-quarters of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
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report that 
they conduct spending reviews either annually or peri-
odically (Figure 1). Some middle-income and emerging 
market economies have also adopted spending reviews 
to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spending (for exam-
ple, South Africa and Ukraine).

The objectives of spending reviews and the 
approaches to conducting them vary across coun-
tries.  Some have adopted them as a mechanism to 
improve effectiveness within programs and policies, to 
align expenditures with government priorities, and to 
control the level of total expenditure (OECD 2019a). 
Figure 2 shows that among OECD countries that 
monitored the results of spending reviews, about 80 
percent reported that they reduced spending when this 
was the main purpose of the review; about 90 percent 

Yes No, but under consideration No

16 16

23 5 4

27 3 3

31 4 2

Figure 1. Spending Reviews in OECD Countries (2011–20)

2018

2020

2016

2011

0 5 10 15 20 25 30 35 40
Number of countries

Source: OECD (2021a).
Note: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OW TO DESIGN AND INSTITUTIONALIZE SPENDING REVIEWS

지출검토를 실시한 국가들은 다양한 목적을 설정하여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가장 많게는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재분배하는 목적으로 지출검토를 수행

하고 있었다. 또한 총지출 감소 및 지출삭감, 중·장기 지출효율성의 개선, 프로그램

의 사업의 정리를 목적으로 지출검토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이 중 정부의 우선순위

에 따른 지출의 재분배를 목표로 설정한 경우에서 높은 목표달성률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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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8> 지출검토에 따른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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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d success with use of spending reviews for repri-
oritization (OECD 2019a).

This How to Note outlines the various objectives of 
spending reviews and provides guidance on designing 
a spending review process, including the organizational 
architecture and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various 
stakeholders. It also discusses the various stages of con-
ducting spending reviews and mechanisms for integrat-
ing their outcomes into the budget process. This note 
draws on lessons and experiences from countries that 
have established spending reviews, while recognizing 
that this is an emerging area for further reform.

II. Objectives and Scope of Spending Reviews
Spending reviews are an essential tool for ensuring 

the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s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quality of public spending. They provide 
opportunities to identify saving options based on a 
thorough evaluation of spending performance and effi-
ciency. Fiscal adjustments that reflect strategic choices 
according to fact-based evaluation deliver higher-qual-
ity and more enduring savings than across-the-board 
spending reductions, which are generally neither effi-
cient nor welfare enhancing and are more vulnerable to 
the risks of policy reversal (IMF 2014). 

Spending reviews provide a vehicle to assess base-
line spending and complement the regular budget 
process, which in many countries typically focuses on 
incremental changes to baselines and new policies. 

Assessment of ongoing expenditures, on a regular 
basis, helps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spending 
public resources are accountable for how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his is done. Further, spending reviews 
offer a systematic approach to assessing program 
performance in a way that is integrated with budget 
decision-making, as compared with ex post evaluations 
or performance audits, which review value for money 
once programs have ended. 

A. Spending Review Objectives 

Spending reviews are a flexible tool that can be 
designed to meet multiple objectives, including  
 • Fiscal consolidation by identifying saving measures 

that reduce the rate of growth or the level of public 
expenditure

 • Creation of fiscal space to accommodate new policy 
priorities or to meet emerging fiscal pressures  

 • Reprioritization of existing expenditures from low-pri-
ority, ineffective areas to higher priorities  

 • Achievement of better value for money by identifying 
areas of inefficient spending, where similar outputs 
and outcomes can be achieved with fewer inputs 
and free up resources to help meet the objectives 
above

Spending reviews can also help deliver and sup-
port long-term economic and fiscal reforms. The 
need to opening up fiscal space to meet long-term 

Objectives met in full Objectives substantially met Objectives largely unmet

1 14 1

12

2 9 2

3 4

 Figure 2. E�ectiveness of Spending Reviews: Evidence from OECD Country Survey 

Spending cuts, leading to a rapid
reduction in total government

spending

Program elimination

Improvements in spending e�ciency
in medium/long term

Reallocation of spending to match
government priorities

0 2 4 6 8 10 12 14 16
Number of countries

Source: OECD (2019b).
Note: OECD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자료: �IMF(2022), 그림 2, 1p.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빠르

게 증가하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

은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

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에서 지출구조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시범사업으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s)를 도입했다. 다만 현재는 지출

검토보다 지출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구조조정의 내용이 포함된 재정운용 기

본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혁

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 2023). 이렇듯 미래 재정수요와 재정적자 증가에 대응하고,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시 주요국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s)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출관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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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1. 영국 : 포괄적 지출검토(Comprehensive spending reviews) 

가. 포괄적 지출검토 실시 배경 및 운영체계

1997년 영국은 노동당 정부가 집권한 이래 황금률(Golden Rule)2)과 공공부채

의 GDP 대비 40% 감축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중기재정전략 운영 방안을 공공지출 

공략으로 내세웠다. 이를 바탕으로 1998년 재정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제도인 

포괄적 지출검토(CSR,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가 시행되었다. 재정 당

국은 포괄적 지출검토에 따라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재정지출을 재검토하고, 

각 부처별 지출한도(DELs,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에 따라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수립했다. 

영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 및 소비시장이 흔들리며, 경기 침

체와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한 불가

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했으며, 결과적으로 공공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

다. 경기 침체를 경험한 영국은 2010년 재정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을 

발의하여 재정지출 효과성 개선, 세제개혁,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재정건전

화 계획(Fiscal Consolidation Plan)을 수립했다. 또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비

상예산(Emergency Budget)을 발표하여 4년 동안 약 81억 파운드의 예산 삭감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후 예산책임 및 감사에 관한 법률(BRNA, The 2011 Budget 

Responsibility and National Audit Act)에 따라 예산책임청(OBR)을 설립해 재정

2) �정부차입은 투자재원을 마련할 때 사용되어야 하며, 경상지출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 

세 가지 주요 특징으로 ① 지속가능한 투자(부채)준칙과 함께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주요 수

단, ② 자본지출에 대한 차별관행을 제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투자 활성화, ③ 세대 간 공평성을 달성하는 데 

하나의 실용적 원칙을 제공해 세대 간 부담이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있음(이성규, 2010).



16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고,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영국 재정 당국은 확장재정 정책을 

펼쳐 GDP의 약 19%에 달하는 규모로 가계소득 및 기업을 지원했다. 이는 2020년 

예산적자 및 공공부채 증가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OECD, 2022). 

<그림 Ⅲ-1> 2008년 이후 영국의 부채 추이

자료: �OECD(2022),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34p.

34 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2022 © OECD 2022 
  

 Derivative Clearing: The European Union has granted the United Kingdom temporary 

equivalence status with regard to clearing, allowing EU derivatives to be cleared in the United 

Kingdom. This permission expires in 2025.  

Source: FCA (2021), “Seizing opportunity – challenges and priorities for the FCA”. https://www.fca.org.uk/news/speeches/seizing-
opportunity-challenges-priorities-fca; FCA (2020), “Onshoring and the Temporary Transitional Power”, 
https://www.fca.org.uk/brexit/onshoring-temporary-transitional-power-ttp; FCA (2018), “Temporary permissions regime“, 
https://www.fca.org.uk/brexit/temporary-permissions-regime-tpr. 

Fiscal policy has to balance consolidation with supporting growth and addressing 

investment needs 

Tax increases will contribute to a declining fiscal deficit 

The pandemic triggered a strong fiscal response of around 19% of 2020 GDP by September 2021 

supporting household incomes and attenuating the rise in unemployment and business insolvencies (IMF, 

2021[26]). The budget deficit rose to a record -12.8% in 2020 and gross public debt increased by 36 

percentage points (Figure 1.14). As the main support measures were phased out in October 2021, the 

fiscal balance improved and gross public debt declined to 143.1% of GDP in 2021.  

Figure 1.14. The pandemic led to a record high budget deficit that pushed up public debt 

 
Source: OECD (2022),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June. 

StatLink 2 https://stat.link/h0wy2l 

The government has committed to a gradual medium-term fiscal consolidation plan and to increased tax 

revenues. National-insurance contributions rose by 1.25% from April 2022 to fund health and social care 

spending while tax free allowances and higher rate thresholds for income tax are frozen until 2025-26, a 

policy that now has a bigger positive impact on revenues than anticipated when introduced in early 2021 

due to high inflatio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will increase from 19% to 25% in April 2023. These tax 

changes will result in an increased overall tax intake from 33% of GDP in 2019-20 to almost 37% of GDP 

in 2026-27 as forecasted by the OBR, despite a hike in the national insurance threshold and a cut to income 

tax in 2024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2022[27];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 2022[28]). Overall, tax 

changes will put a higher share of the burden on richer households and will be progressive (Institut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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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등 재정위험의 상황에서 영국은 199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0차례의 지출검토를 시행했다. 영국의 지출검토는 부처별 지

출한도를 설정한 후, 해당 예산에 대한 공공서비스협약(PSA, Public Service 

Agreement)을 통해 재정지출의 우선순위 등 주요 지출 사항에 대한 실천계획과 공

공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지출검토는 경제 및 재정 전

략 보고서, 재무제표 및 예산 보고서와 더불어 중기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출검토를 제외하면 영국은 2~5년간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다년도 지출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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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998~2021년 영국 재무부(HM Treasury)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표 Ⅲ-1> 영국 지출검토 대상기간

연도 대상 회계연도 비고

1998년 7월 1999/2000년, 2001/2002년 회계연도

2000년 7월 2001/2002년~2003/2004년 회계연도

2002년 7월 2003/2004년, 2005/2006년 회계연도
공공서비스의 자발적 역할 확대,  

5%의 성장 기대

2004년 7월 2006/2007년, 2007/2008년 회계연도 2002년 지출검토의 지출계획 확인

2007년 10월
2008/2009년, 2009/2010년, 

2010/2011년 회계연도

연 4%에서 2%로 공공지출 증가세 조정

110개에서 30개로 공공서비스 통합

2010년 10월 2011/2012년에서 2014/2015년 회계연도
공공지출 약 810억 파운드 삭감 

(부서 평균 약 19% 삭감)

2013년 6월 2015/2016년 회계연도

2015년 11월 2016/2017년에서 2020/2021년 회계연도

2020년 9월 2021년 4월 1일~2022년 3월 31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출검토 실시

2021년 11월 2022/2023년, 2024/2025년 회계연도

2000년 지출검토는 2001/2002년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2003/2004년 회계연

도까지 3개 회계연도의 지출검토 계획을 설정했다. 지출검토가 도입된 1998년 이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2007년 포괄적 지출검토는 2008/2009년에서 

2010/2011년 회계연도까지의 예산을 다루었으며, 연 4%에서 2%로 공공지출 증가

세를 낮추어 조정했다. 2010년 지출검토는 2011/2012년부터 2014/2015년까지 

회계연도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담았다. 부서별 예산을 4년 평균 약 19% 삭

감하는 등 낭비성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영국의 지출검토는 재무부와 부처 간 정부지출의 편성방침 논의를 거쳐 작성된

다. 개별 부처에서 초기 검토자료를 작성한 후 재무부 내 지출 부서에 제출한다. 지

출 부서는 해당 검토자료를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개별 부서에 요청한다. 

이후 재무부 지출 부서가 재무부 장관에게 검토 내용을 전달하면, 재무부 장관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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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부서 장관과 협상 후 지출검토 결과를 확정한다. 이러한 지출검토 체계의 지침은 

재무부를 통해 설정되며, 지출검토의 소개, 전략적 지출에 대한 접근 방법, 지출검

토의 범위, 일정 및 절차 등이 수록된다(HM Treasury, 2010). 

<그림 Ⅲ-2> 영국 지출검토 절차

자료: �HM Treasury(2016). Spending Review 2015, 그림 2, 21p.

부처

2. 지출검토팀의 자료 검토

지출검토팀

재무부 장관 중앙정부 조직

재무부 요청시 참여

재무부 내부

개별 부서 내부

정부외 다른 곳

부처 장관

6. 협의 7. 최종 검토결과 발행

5. 검토자료 제출

자본

운영비용

인력, 급여 및 연금

3. 재무부 전문 부서에 자료검토 요청

4. 지출검토팀 및 부처에 자료 공유

검토자료

추가 보완요청

1. 초기 검토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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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국 포괄적 지출검토의 시사점

영국의 포괄적 지출검토는 총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지출검토에서 설정한 

총지출의 규모와 실제 지출규모를 살펴본 결과, 2010년부터 각 부처에서 합의된 지

출규모를 지키기 위해 지출을 관리하고, 절감하려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

출검토가 처음 도입된 1998년과 두 번째 지출검토가 시행된 2000년은 지출검토의 

계획보다 총지출 결산 규모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2002년 이후 지출검토 체계가 

안정화되면서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재정지출 변화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  Pensions)의 2010년 지출검토 계획

과 실제 지출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지출검토 계획 시 설정한 예산 계획에 따라 실

제 부처의 지출금액이 감소했다.

<그림 Ⅲ-3> 영국 지출검토 계획 및 실지출 비교

자료: HM Treasury(2016). Spending Review 2015, 그림3, 그림 4, 23p, 24p.

부처별 지출한도 계획과 지출 비교 노동연금부처 지출검토 계획 및 지출 비교

Spending Review 2015 Part One 23

Spending Review 2015 

1.6 In the Spending Review 2015 announcement, the government stated that it would 
use the review to “set out plans for eliminating the deficit and safeguarding Britain’s 
long-term economic security”, intending for the Spending Review to act as a strong 
control on spending.11 The government also saw the Spending Review as an opportunity 
to “invest in its priorities, and deliver ambitious reforms to modernise and localise 
public services to achieve better outcomes for citizens”.

11 From HM Treasury, A country that lives within its means: Spending Review 2015, Cm 9112, July 2015,  
available at: 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47101/a_country_that_lives_
within_its_means.pdf

Figure 4
Department for Work & Pensions’ 2010 Spending Review settlement compared with 
outturn spending, 2011-12 to 2015-16 

Amount (£bn)

Actual spending by the Department lowered in line with the budget set at the Spending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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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0 Spending Review 7.6 7.4 7.4 7.6 5.9
 settlement

 Outturn 7.4 7.1 7.2 6.9 6.2

Note

1 Resource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RDEL): the budget allocated to departments for resource spending (eg administration costs 
and day-to-day running of services).  

Source: National Audit Office analysis of published HM Treasury data

또한 관련 지침에서는 지출검토를 위한 분석체계 및 우선순위 설정 방법, 지출

검토 목표와 역할 및 책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관련 지침 마련은 지출검토 

시 자원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검토에 참여한 인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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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지출검토는 영국의 재정성과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국의 재정 당국

은 중·장기 부처별 지출한도와 공공서비스협약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1998

년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진행한 5번의 지출검토로 300여 개에 달하는 성과목표

가 6년 후인 2004년 지출검토에서 부서당 약 4개 정도인 110개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출검토를 통해 과다한 성과관리 목표에 대한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부서별 목표관리 책임 소재의 재정립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Ⅲ-2> 영국 부처별 지출한도 예측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027/28

부처별 지출한도

(DEL)
21.0 20.0 20.1 19.6 19.3 19.1 18.9

경상지출한도

(Resource DEL)
17.7 16.6 16.4 16 15.8 15.7 15.6

자본지출한도 3.3 3.4 3.7 3.6 3.5 3.4 3.3

또한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출검토 결과를 반영해 부처별 지출

한도가 202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3/2024년 부처별 지출한

도는 GDP 대비 20.1%에서 2027/2028년 GDP 대비 18.9%로 1.2%p 완화될 것으

자료: Bova, E., Ercoli, R., & Bosch, X. V. (2020), 그림 3.2. 23p.

<그림 Ⅲ-4> 영국 지출검토와 공공서비스계약(PSAs)의 변화

 

23 
 

Figure 3. 2. Evolution of public service agreements  

 

Source: Spending Review and Performance Budgeting- the UK experience, Edward Balls 2019. 

 

As the chart in Figure 3.2 shows, the quantity of our performance targets changed markedly over the 
first five reviews of the Government. In the 1998 review, we announced over 300 different output 
targets or Public Service Agreements, which proved to be far too many. Having too many, and 
sometimes conflicting, targets undermined departmental ownership and accountability and 
overwhelmed an administrative machine that was still getting used to the idea of accountability not 
only for sticking to multi-year budgets but also using those resources to deliver measurable 
improvements in people’s lives. Accordingly, the number of targets were progressively reduced in 
subsequent review until it reached 110 (roughly 4 per department) six years later.  

Moreover, the nature of the targets evolved too. In the first 1998 review, most targets were input based 
– how many nurses, how many doctors, how many university places – rather than about the outcomes 
being generated – number of clinical interventions or qualified graduates - let alone the outcomes that 
the public would experience – survival rates for heart disease or cancer post diagnosis. As we gained 
experience with spending reviews and developed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production function’ between spending, inputs, outputs, and outcome for different public services, 
this gave us increasing confidence to set increasingly outcome-based performance targets.  

자료: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3.3), 표 4.5., 96p.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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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부처별 지출규모 관리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일

시적으로 증가한 공공지출의 규모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Ⅲ-5> 영국 GDP 대비 공공지출 비중 예측

자료: 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2023.3), 그림 4.5., 94p.

2. 독일 : 선택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가. 선택적 지출검토 실시 배경 및 운영체계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독일의 사회적 비용과 재정지출 규모를 증가시

키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 재정정책의 정상화(resilience)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인 재정계획의 수립과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독일 예산제도가 재정 투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정사업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존재했다(OECD, 2014). 

  

Fiscal outlook 

Economic and fiscal outlook 94 
  

Chart 4.5: Public spending as a share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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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The declining path of public spending as a share of GDP across the forecast reflects the 

downward paths for both department spending (‘DEL’), which in normal times can be 
planned over multiple years, and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which is less 
amenable to such multi-year planning (Table 4.5). We expect DEL spending to rise slightly 
as a share of GDP next year due to higher investment (‘capital’) spending, before falling the 
year after. Both capital and current (‘resource’) DEL spending decline steadily as a share of 
GDP over the medium term. AME spending is expected to decline by 1.8 per cent of GDP 
between 2022-23 and 2024-25 as energy support schemes end and debt interest spending 
eases. In the final three years of the forecast, both DEL and AME spending decline gradually 
as a share of GDP, such that they constitute roughly the same proportions of total spending 
at the forecast horizon as they do this year (DEL a little less than half and AME a littl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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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하향식 예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동시에 다른 나

라에 비해 성과주의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예산제도 과정 내 지출검토 프로

세스 통합을 제안했다(OECD, 2014). 이에 독일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출검토를 실시하여 보다 목표지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예산 수

립은 물론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독일 정부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종

합적이면서, 표준화된 효율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재무부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지출검토 모델을 개발

했다.

<그림 Ⅲ-6> 독일 재정수지 비교(GDP 대비 %)

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German fiscal policy in the European context

3.2 Fiscal situation and strategic 
direction 

According to the conclusions of the ECOFIN Council deliberations of 17 January 2023 on the 2023  
annual strategy for sustainable growth, the member states agreed upon the following priorities and 
recommendations: 

“[...] to refrain from broad-based fiscal stimulus to aggregate demand in 2023, thus also facilitating the 
task of monetary policy to reduce inflation and to keep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 that 
fiscal measures, addressing the impact of high-energy prices, should be temporary and better targeted 
to vulnerable households and firms, while being fiscally affordable and providing incentives to reduce 
energy consumption; [...] replacing broad-based price measures with a well calibrated and cost-efficient 
two-tier energy price model that ensures incentives for energy savings, or with other schemes which 
achieve similar objectives,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features; [...] that fiscal policy needs to remain 

Figure 3: Comparison of structural and actual fiscal balance (in % of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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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Federal Ministry of Finance(2023), German Stability Programme, 그림 3,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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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지출검토는 국가재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 중 하나이다. 2015년부터 시행된 지출검토는 연방예산 준비를 위한 예산구조 

개선의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다. 성과 중심의 예산관리를 목표로 독일 연방예

산법 제7조에 따라 효율성 요건을 정하고, 보조금 정책 관련 지침을 마련함과 동시

에 지출검토 등 다양한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향식 예산체계에 기반하여 정책 

목표와 달성도, 경제성 등을 조사하며, 궁극적으로 성과예산에 맞추어 독일의 연방 

예산관리가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림 Ⅲ-7> 독일 지출검토 체계Spending Reviews: Organisational 
Structure

Working group
involved line ministry, MoF

(common chair), guests

7

Assigns working groups & work 
mission, sets rule of procedure,

monitors progress of work

Suggests specific budget 
decisions based on the 

reports of working groups

Calls SR-Topics,
puts steering committee 

in place

Reports, 
recommendations

Reflects results in budget 
proposal to parliamentCabinet 

Chancellor, Ministers

Steering Committee
Vice-Ministers of MoF (Chair), 

Chancellery, 
involved Line Ministries

자료: Steffen Bach(2017), 7p.

독일 지출검토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먼저, 연방 내각에서 지출검토

의 주제와 대상을 결정한다. 지출검토는 독일 연방 재무부와 관련 정책 분야를 담

당하는 개별 부처가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후, 연방 재무부의 예산국 내 주요 예산

분석 부서(Issue-specific budget analysis)에서 지출검토의 조정부서 역할을 맡게 

되며, 약 1년간 검토가 이루어진다. 지출검토를 거쳐 도출된 행정부의 조치 결과는 

최종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되며, 웹사이트를 통해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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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독일 지출검토 보고서 연혁

자료: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6.6.)

회계연도 주요 내용

2021/2022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한 지출검토

2020/2021 인건비 예산의 개선

2019/2020 교육, 노동 시장 재진입 및 창업 분야 검토

2018/2019 공공행정의 내부 미수금 관리 개선

2017/2018
공공 조달 방안 마련

위기예방, 위기대응, 안정화 및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

2016/2017 기후/에너지 정책, 주택 정책 

2015/2016
복합운송 분야

청년층의 노동 이동성

독일의 연도별 지출검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출검토 도입 

후 처음 수행된 2015/2016년 회계연도의 지출검토는 복합운송 분야에 대해 연방

재무부와 연방 디지털교통부에서 수행했다. 같은 회계연도에서의 두 번째 지출검토

는 청년층의 노동 이동성에 대한 내용을 지출검토의 주제로 삼았으며, 연방 재무부

와 연방 노동 사회부에서 맡았다. 

이후 2016/2017년 회계연도에서는 기후/에너지 정책과 주택 정책을 주제로 

지출검토를 실시했으며, 연방 재무부, 연방 경제 및 기후 행동부, 연방 환경, 자연보

전, 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부, 교육 연구부, 연방 식품 농업부 및 연방 디지털 

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서 참여했다.

2017/2018년 회계연도의 경우 공공 조달 방안 마련을 주제로 한 지출검토와 

위기예방, 위기대응, 안정화 및 개발협력과 인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두 번의 지출

검토가 이루어졌다. 2018/2019년 지출검토는 내부 미수금 관리 개선, 2020/2021

년의 지출검토는 인건비 예산의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2021/2022년 회계연도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연방 예산에 포함하는 성과

예산 책정 개선을 주요 목표로 지출검토를 진행했다. 연방 재무부와 연방 경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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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행동부, 연방 경제 협력 개발부 및 연방 환경, 자연 보호, 원자력 안전 및 소비

자 보호부가 지출검토 수행에 참여했다. 해당 지출검토에 따른 최종보고서는 2022

년 12월 14일 연방 내각에 의해 채택되었다. 

<그림 Ⅲ-8> 독일 2021/2022년 지출검토 도출 결과 프로세스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예산에 포함하고자 했던 2021/2022년 회계연

도의 지출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예산 시스템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먼저, 지출검

토 실무단이 재정사업 수행 시 지속가능성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이후, 

실무단은 예산편성 시 지속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강조하는 정책적 어

젠다를 구축한다. 또한 실무단은 지속가능성 목표를 예산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태

깅(tagging) 방법을 구상한다. 추가적으로 지속가능성 달성 효과와 효율성을 분석

하여 목표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지속가능성 목표 예

산은 해당 관리 방안에 관해 설명하는 워크숍,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검토 내용이 

자료: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2), 26p.

Abschlussbericht: „Verknüpfung von  
Nachhaltigkeitszielen mit dem Bundeshaushalt“Ausblick 

Um den Bundeshaushalt zu einem wirksameren 
Instrument zur Erreichung von mehr Nachhal-
tigkeit und Effizienz zu machen, stellt die Spen-
ding Review zusammen mit den darin enthaltenen 
Umsetzungsvorschlägen einen ersten wichtigen 
Schritt dar. Diesem ersten Schritt werden allerdings 
weitere Schritte folgen müssen. Die AG verständigte 
sich bereits auf die Initiierung eines Anschlusspro-
zesses. Dieser beinhaltet die Pilotphase, die nicht 
zuletzt dazu dient, die Anwendung der neuen Ele-
mente Signaling und Tagging in der Praxis mit 
einer offenen Anzahl an Ressorts zu erproben. Um 
Vergleichbarkeit beim Tagging über Ressorts hin-
weg herzustellen, bedarf es einer genaueren Ein-
grenzung, welche Ausgaben als nicht „nachhaltig“ 
ausgewählt werden dürfen. 

Neben den bereits begonnenen Planungen für eine 
Pilotphase und dem daran anknüpfenden Roll-out 
wurden bereits erste Überlegungen für eine mögli-
che Weiterentwicklung der IT-Infrastruktur für das 
Tagging angestellt.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könnten so weitere Funktionalitäten ergänzt wer-
den, z. B. die zusätzliche Auswahl von Unterzie-
len sowie die systematische Angabe von maßnah-
menspezifischen Indikatoren zur Erfolgskontrolle. 
Ansatzpunkte, um den Erfolg bestimmter Maßnah-
men im Einzelnen besser quantifizieren zu können, 
hat die Spending Review bereits herausgearbeitet. 
Perspektivisch kann damit die Steuerung von Aus-
gaben mit der Zielsetzung einer effektiven und effi-
zienten Mittelverwendung weiter gestärkt werden.

 

AG Spending Review

Empfehlungen für: 
Tagging, Signaling, Analysing

Anschlussprozess: 
Workshop, Pilotphase und 

Rollout

Veröffentlichung/Nutzung für:
Öffentlichkeitsarbeit, Parlament 

und Ress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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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검토

방법론:

시그널링, 태깅, 효과분석

예산과의 연결:

워크숍, 파일럿 단계, 확장

게시, 이행:

홍보, 의회 및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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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지 확인한 후 전체 예산으로 확장한다. 지출검토의 결과자료를 바탕으로 의

회 및 각 부처에서 재정사업에 지속가능성 목표를 적용시키기 위한 방안을 홍보하

고 활용하는 단계를 거친다. 

나. 독일 지출검토의 시사점

지출검토는 운영위원회의 세 차례 회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먼저, 연방 내각

은 지출검토 주제와 참여할 관련 부처를 결정한다. 제1회 운영위원회는 관련 부처

에서 임명한 장관급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는 지출검토 실무단을 임명하고 검토  

목적, 절차 원칙 및 검토 기간 등을 설정한다. 

실무단은 재무부와 관련 부처 담당자로 구성된다. 지출검토를 담당하는 재무부 

조정실인 주요 예산분석 부서의 지원을 받으며, 재무부 국장이 의장을 맡는다. 실무

단은 독일 최고 감사기관 대표, 연구원 또는 기타 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검토 주기 동안 약 8~10회 실무단 회의를 통해 재정지출 영향을 조사한다. 

제1회 운영위원회 이후 실무단은 지출검토 주제를 대상으로 관련 활동 및 정책 프

레임워크와 연방정부 목표를 도출한다. 이후 검토 대상 분야의 목표달성 여부를 측

정하기 위한 지표 연구와 목표달성 결과를 평가한다.

<그림 Ⅲ-9> 독일 지출검토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6.6.)

연방 내각의 
지출검토 주제 선정

실무단 회의 실무단 회의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
실무단의 임명 및 권한 설정

제3회 운영위원회 회의
최종심사 논의 및 권고안 채택

제2회 운영위원회 회의
중간보고서 논의 및 필요시  

추가 분석 실시

연방 내각의 
최종보고서 발간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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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단은 분석결과의 중간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제2

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된 중간보고서를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실무단에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추가 분석을 요청한다. 실무단은 제2차 운영위원

회 회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분석한 내용과 대안이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3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이러한 최종보고서를 기반으로 재무부와 관련 부처 상호 합

의를 통해 조사결과 및 권장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연방 내각은 회의 결과를 바

탕으로 지출검토를 완료하고, 관련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연방 부처는 개선 사항을 

시행한다.

독일은 선택적 지출검토를 채택하고 있어 매년 검토 범위와 영역이 달라진다. 

지출검토를 수행하기 위해서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당해 지출검토 주제와 관련된 부

처들이 참여한다. 지출검토가 처음 도입된 2015년 주제는 ‘복합운송 보조금’이었다. 

이에 2,000만 유로의 보조금 감축, 감축액에 대한 재할당 방안 제시, 재정사업 만료 

여부 검토 등 주로 예산감축에 초점을 두어 지출검토가 수행되었다. 이후 2016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실현’을 위한 재정사업 구조 효율화, 2018년 ‘공공행

정의 내부 미수금 관리’를 위한 감사 방식 개선, 2020년 ‘인건비 관리 효율화’ 등 연

도별로 선정한 주제 내 관련 재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표 Ⅲ-4> 독일 지출검토별 주요 결과

회계연도 주요 내용

2021/2022 예산 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실현을 위한 신호, 태깅, 분석 프로세스 마련

2020/2021 인사 목록 작성 및 인건비 입력 디지털화를 통한 인건비 예산관리 제안

2019/2020

교육, 노동 시장 재진입 및 창업 분야 지원 시 성과결과의 확인을 위한 비용 효율성 검토 지침 마련

성평등 중심의 법적 영향 평가 실시

연방정부의 성평등 전략 및 국가 평생교육 전략 수립

2018/2019
공공행정의 내부 미수금 관리를 위한 감사 방식 개선

미수금 처리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청구서 내용 보완, 감사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 제시

2017/2018
공공 조달 프로세스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통해 낮은 구매가격 달성 방법 구축 협의

외무부와 재무부 간 인도적 지원 자금의 협력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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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주요 내용

2016/2017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사업의 구조 효율화, 달성 비용 확인 제안

주택정책 관련 현황조사 및 수요, 자금조달 환경 분석 필요성 제시

2015/2016

연간 약 9,000만 유로에 해당하는 복합운송 보조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 발견

향후 2년간 1년에 2,000만 유로의 보조금 감액 및 추가 모니터링 실시 

감액된 금액은 소음방지 사업에 재할당

2016년 청년층의 노동 이동 프로그램 재정사업의 만료 제안

자료: 독일 재무부 홈페이지(검색일: 2023.6.6.)

반대로 매년 지출검토 수행에는 어려움도 뒤따랐다. 시기적절한 지출검토 주제 

선정을 고민해야 했으며, 검토 분야와 관련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 의견 수렴과 지지

가 필요했다(Steffen Bach,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검토는 독일 공공재정의 

질을 개선하는 데 효율적인 재정관리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하나의 검토 주제를 대

상으로 다양한 부처가 연계·협력하여 관계 부처 간 공통 의견을 수립할 수 있었다.

<표 Ⅲ-5> 독일 재정전망(2022~2026)

자료: Bundesministerium der Finanzen(2023)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일반정부 재정수지 -2.6 -4.25 -1.75 -0.75 -0.75

일반정부 총지출 49.7 50.0 47.75 47.25 47.25

일반정부 부채 66.3 67.75 66.5 66.25 65.5

독일 재무부에서 발간하고 있는 안정화 프로그램(German Stability 

Programme 2023)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의 총지출 규모는 2022년 GDP 

대비 49.7%에서 50%까지 증가하다 2026년에는 GDP 대비 47.25%로 감소할 것으

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일반정부 부채 역시 2023년 GDP 대비 66.5%에서 2026년 

GDP 대비 65.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22년 GDP 대비 -2.6%

의 재정수지가 2026년 -0.75%로 1.85%p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은 2023

(단위: GDP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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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주요 재정정책으로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지출 구조 개편으로 효율적 예산관리와 

재정안정화 정책을 설정했으며,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효율성 및 효과성을 평가할 것이라 밝혔다. 

3. 아일랜드 : 선택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 

가. 선택적 지출검토 실시 배경 및 운영체계

아일랜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버블붕괴, 금융권 부실운영 등 경제

위기 상황을 겪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일랜드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으나, 결과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했다. 급기야 아일랜드 정부는 

2010년 EU와 IMF로부터 약 85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표 Ⅲ-6> 아일랜드의 건전화 방안 

목표 방안

지출감소

(100억 €)

정부 운영비용 70억 유로, 자본지출 30억 유로 감축

•�사회복지예산 축소(28억 유로)

•�공무원 2만 4,750명 감원(12억 유로)

•�신규 공무원 임금 10% 삭감

•�최저임금 삭감(8.65유로/h → 7.65유로/h)

•�공공부문 연금 납부액 조정(7억 유로 절감)

세수확대

(50억 €)

세금감면 축소, 세수 기반 확대

•�소득세 구조 개편으로 19억 유로의 소득세 수입 증액

•�소비세 인상(2010년 21% → 2013년 22% → 2014년 23%: 0.62억 유로 세수 증액)

•�2013년 부동산세 도입

•�토지가격세 신설(5.3억 유로의 세수 증액)

•�자본합병세 및 자본이득세 개혁(0.14억 유로 세수 증액)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0), 표 1.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감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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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해 아일랜드는 지출 감소와 세금 인상 정책을 포함한 

약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건전화 방안을 구축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재

정 건전화 방안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예산, 공무원 감축 및 임금 삭감 등 의무지

출 관리를 통한 감축 내용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아일랜드 정부는 2011년 유럽연합 통화동맹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안정 및 성장 협약(SGP,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에 따라 세 가지 재정

준칙을 설정했다. 먼저, 교정준칙(Public Finances Corection Rule)은 재정적자 

GDP 대비 3% 초과 또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GDP의 90% 초과 시, 최소 GDP

의 1.5% 일반정부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적자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중기재정목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

면 기초재정수지가 최소 GDP 대비 0.5%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중한 예산

준칙(Prudent Budget Rule)을 설정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지출 증가준

칙(Sustainable Expenditure Growth Rule)은 ‘안정 및 성장 협약’ 내용에 만족하

는 경우, 공공지출 증가 정도가 잠재 경제성장률 이하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함을 말

한다(박승준, 2015).

아일랜드는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EU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재정준칙 설정과 2009년 

도입한 지출검토 등 지출관리를 통해 2013년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

었다. 

아일랜드의 지출검토는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도까지 총 5회 이루

어졌다. 먼저 2009년의 지출검토는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경제 상황에 따라 

대규모 재정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초기 지출검토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

성된 작업반을 통해 271가지 절감 권고안을 제시했다.3)

3)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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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7> 아일랜드 지출검토 연혁

자료: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2020)

일정 내용

2009 특별작업반보고서(The Special Group Report 2009)

2012/2014 포괄적 지출검토(The Comprehensive Review of Expenditure, CRE)

2015/2017 포괄적 지출검토(The Comprehensive Review of Expenditure, CRE)

2017/2019 지출검토(The Spending Review)

2020/2022 지출검토(The Spending Review)

주목할 점은 2009년의 경우 재정감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2012/2014년에

서  2015/2017년까지 포괄적 지출검토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성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이다. 또한 2017/2019년 지출검토부터는 3년으로 검토 주기가 변경

되어 포괄적 지출검토에서 지출규모 3분의 1의 범위를 매년 선별하여 검토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출검토 내용은 예산 프로세스에 맞추어 7월에 발표되며, 9월

에서 10월에 있는 예산협상 단계에서 함께 논의된다. 2020/2022년 지출검토는 예

산 프로세스에 집중하여 지출 우선순위를 재지정하고자 했다. 이에 증거 기반 정책

결정이 가능한 지출검토를 위해 정책분석을 뒷받침하는 데이터 규모를 늘리고, 정

책목표 달성에 있어 재정지출의 효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아일랜드의 지출검토 체계는 크게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지출검토 사

무국(Spending Review Secretariat), 지원그룹(Sub group)으로 나뉘어져 있다. 

운영위원회는 공공지출개혁부 중심의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경제평가 서비스 대표가 

참여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출검토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프로세스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또한 지출검토 범위 설정, 지침 제공, 부서 간 참여와 소통을 강화

하는 역할을 한다. 

지출검토 사무국은 공공지출개혁부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업무는 지출검토의 일정관리, 이해관계자들 간 발생하는 질의 사

항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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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검토를 실시하는 지원그룹은 아일랜드 정부 경제평가 서비스(IGEES, Irish 

Government Economic & Evaluation Service)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경제평가 

서비스 그룹은 재정사업 평가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공서비스 전문가와 경제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분야(정책분석, 지출검토 및 기타 평가)에 대한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Ⅲ-10> 아일랜드 지출검토 일정

 

Body Level One
Body Level Two

Body Level Three
Body Level Four

Body Level Five

11 An Roinn Caiteachais Phoiblí agus Athchóirithe |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1. Initial Briefings on 
the Process

(Dec)

2. Engagement on 
Topic Selection 

(Dec/Jan)

3. Establishment of 
Individual Review 

Structures (Optional)

4. Presentation of 
Scoping Papers to 

Steering Group
(Feb)

5. Spending Review 
Conference (Mar)

6. Detailed Analytical 
Stage (Mar/Apr/May)

7. Ongoing Internal 
Review

8. Submission of 
Draft Analyses for 

Review by 
Subgroups (May)

9. Further Detailed 
Analysis (May/Jun)

10. Ongoing Internal 
Review and Sign Off 

(Jun)

11. Presentation of 
Final Papers to 
Steering Group 

(Jun)

12. Submission to 
Minister for PER 

Prior to Publication

13. Publication of 
Papers (with MYER) 

with Press 
Conference or Press 

Release (Jul)

14. Budget 
Negotiations 
(Sept/Oct)

15. Spending 
Review Seminar 

(Oct/Nov)

16. Preparations for 
Following Review 

(Nov/Dec)

Timeline

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2020), 11p.

아일랜드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아일랜드의 예산 주

기는 다음과 같다. 먼저,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안정성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상황을 제출한다. 안정성 프로그램(Stability Programme)은 EU의 국가별 권장 사

항과 3년간의 재정·경제 예측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하기 경제보고서(The 

Summer Economic Statement)가 발표되며, 중기 재정체계와 거시경제 및 재정 

전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7월 예산 수립 전 지출한도를 확인하는 중간지출 보

고서(Mid-Year Expenditure Report, MYER)를 출판하고, 7~8월 지출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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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발간된다. 10월 둘째 주 화요일은 ‘예산의 날’로 앞으로 1년간의 수입지출 추

정, 세금정책 변경 사항 등을 제시한다. 또한 예산계획의 초안을 유럽위원회에 제출

하게 된다. 

아일랜드의 회계연도와 예산 주기에 따라 지출검토 일정은 전년도 12월부터 

진행된다. 지출검토 사무국은 12월에 다음 연도 지출검토 일정에 대한 요약 보고

를 작성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안내한다. 이후 지출검토 내용에 대한 협의가  

1월까지 진행된다. 운영위원회는 지출검토 범위와 주제를 선정하고, 검토한 이후 

지출검토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면 지원그룹을 통한 세부내용 분석이 진행된다.  

5월에서 6월까지 지원그룹에서 지출검토를 진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공공지출개혁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고 7월 최종 발간한다. 예산협상이 

이루어지는 9월 이후에는 지출검토에 대한 세미나를 운영한다. 11월부터는 다시 다

음 연도 지출검토를 위한 준비 과정에 돌입한다. 

지출검토 보고서에는 지출검토에 대한 근거, 목적, 방법론, 참여 및 소통, 산출

물, 일정 등이 수록된다. 지출검토 근거 부분에서는 검토 대상 재정사업 법적·정책

적 근거 등을 제시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필요시 국제 

사례를 비교·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지출검토 목표에서는 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인지를 작성한다. 지

출검토를 통해 비효율적인 지출감축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

로, 재정사업 구현 및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시간 경과에 따른 지출 지속가능성, 재

정사업 성과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한다.

지출검토 방법론에서는 검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 분석기법과 데이터

를 작성한다. 정량적 또는 정성적 분석 방법 등이 사용되는데, 특히 아일랜드 정부 

경제평가 서비스는 경제적 가치(VFMRs, Value for Money Reviews)를 검토해 방

법에 따라 지출근거, 효율성, 효과성, 경제적 영향 및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참여 및 소통 부분에는 지출검토 전과 후 그리고 검토 중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들과의 논의 및 정보 연계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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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8> 아일랜드 지출검토 요약 보고(2021년 기준)

구분 내용

근거

•�재정사업 검토를 위한 현황 분석
  - 재정사업 영역에 대한 설명 
  - 정책 근거 및 목적
  - 부서/예산과 해당 지출의 연관성
  - 기존에 수행된 평가/분석, 시행에 대한 권장 사항 및 의견
•�벤치마킹, 동향 분석, 재정압박 요인 분석
  - 최근 지출 동향, 동일 및 단기/중기 재정압박 요인 분석
  -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연관성 설명
  - 프로그램/정책의 매개변수 및 성과의 벤치마킹 연관성 요약

목표

•�주요 검토 내용
  - 정책 근거(문제 식별)
  - 프로그램/정책 제공 방안(옵션) 평가
  - 정책 시행 및 서비스 제공의 비용 효율성
  - 정책 효과성(산출 및 성과)
  - 더 폭넓은 정책 혜택(영향)
  - 시간에 따른 지출 지속가능성
  - 관련성 유지
  - 그 외 고려 요소(평등, 성과 및 복지 예산 계획 등)
  - 핵심 지출 영역 및 가성비
  - 정부 공약을 위한 프로그램 달성
  - 성과 데이터를 활용한 지출 영향

방법론

•�검토 방법 및 활용 데이터
  - 데스크 리서치, 현장 기반 
  - 정량적, 정성적, 혼합 방법
  - 활용 기술- 동향 분석, 국제 벤치마킹, 비용편익분석, 기타 계량경제적 모델 
  - 데이터소스-공공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 기타 국내 및 국제 데이터, 행정 데이터 등

참여 및 소통

•�지출검토 중 이해관계자 간 의사결정 방식, 시기, 의사소통 기대 효과 등 고려
  -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내부 이해관계자 파악
  - 부서/기관의 다른 업무 영역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 영향을 받는 대상 및 컨설팅 진행 여부
  - 보고서 검토 대상 및 협력 계획
  - 지출검토의 잠재적 영향

결과물 •�분석 보고서, 주요 결과 리스트, 향후 과제 및 실행 방안 등

일정

  - 12월~2월 – 범위 지정, 계획 초안 작성
  - 2월~5월 – 데이터 수집, 분석 수행,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 3월 – IGEES 지출 검토 세미나
  - 5월 – 지원그룹별 내용 검토를 위한 보고서 초안 제출 
  - 5월~6월 – 지원그룹 피드백을 통합한 최종 초안 작성 
  - 6월 – 운영그룹에 최종보고서 제출, 주요 결과 제시
  - 7월 – 운영그룹의 승인
  - 8월~10월 – 두 번째 지출검토를 위한 작업 실시 후 최종보고서 제출, 주요 결과 제시

자료: Spending Review Secretariat(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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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일랜드 지출검토의 시사점

초기 지출검토는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출관리를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2009년 지출검토는 국가

부채 감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출 삭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Ⅲ-11> 아일랜드 지출검토에 따른 정부지출 및 수입 변화

Body Level One
Body Level Two

Body Level Three
Body Level Four

Body Level Five

4 An Roinn Caiteachais Phoiblí agus Athchóirithe |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Economic context matters

• Early spending reviews focussed on deficit reduction, cutting expenditure to meet fiscal targets.

• More recent reviews have focus on re-prioritisation within an increasing expenditure base. Focus going forward is to place 
evidence at the heart of decision making in the context of the Budget as well as across the policy life cycle. 

• This represents a broadening of approach that can be seen across a number of othe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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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Government of Ireland 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2020), 4p.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9년 지출검토에서는 약 53억 유로에 해당하는 271개 

절감 권고안이 제시되었다. 해당 권고안을 구현하여 약 17억 유로의 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었다(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and Reform, 2020). 이후 

포괄적 지출검토로 변경된 2014년에는 재정절감 권고안을 이행한다면, 7억 8,000

만 유로의 절감이 예상되었으며(European economy, 2014), 지출관리로 인한 증

가율이 안정화됨에 따라 효율성 관점의 지출검토가 이루어졌다. 2020년 이후 최근

에 와서는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출 상황에서 재정사업의 우선순위

를 재지정하는 등 예산편성 맥락과 함께 재정정책 수명 주기에 맞추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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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2> 아일랜드 경제평가 서비스 업무 구조

자료: OECD(2020), 21p.

또한 아일랜드의 지출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주요 시사점은 지출검토

를 위한 분석 조직이라 볼 수 있는 경제평가 서비스(IGEES, Irish Government 

Economic & Evaluation Service)의 구축이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을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아일랜드는 신속하게 

지출감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지출검토를 진행했다. 또한 정책 결정에서 경제 및 

금전적 가치 분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통합 범정부 서비스인 경제평가 서

비스를 구축했다. 경제평가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제에서 경제적 가치 분

석을 제공하며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전체 200여 명의 분석지원 인력을 바탕으로 

300편 이상의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평가 서비스 구축을 통해 원활한 

지출검토를 위한 인적자원과 분석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지출검토 제도를 효

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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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지출관리 제도 종합

주요국 지출검토 사례를 확인한 결과, 예산감축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의 모습과 함께 예산편성 의사결정 수립, 재정사업 성과관리 개선 등 효율

적인 지출관리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국의 지출검토 제도의 배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사

회적 비용 발생과 내·외부 경제적 불안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

정적 위협의 발생으로 재정건전화가 시급해짐에 따라 지출검토를 통한 재정지출 관

리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다. 또한 관리주체는 나라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재

정 당국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지출관리를 담당하는 재정 당국은 지출검토의 방향

과 일정을 관리하는 조정부서를 설정하고 있다. 영국은 지출검토팀, 독일은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아일랜드는 지출검토 사무국에서 이러한 조정부서를 담당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 지출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출관리에 대한 조정부서를 따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 

지출검토 주기와 관리 방법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3년 주기로 분

석틀 및 우선순위 책정 방법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은 매년 다양한 영역의 검토 범

위와 주제를 선정하고, 각 연도 주제에 따라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가 참

여하여 지출검토 결과를 도출한다. 아일랜드는 매년 지출규모의 3분의 1 범위에서 

지출검토 대상을 선별하고, 경제평가 서비스(IGEES)의 경제적 가치검토 방법을 적

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예산안 또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지출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출효율화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국의 지출관리 과정은 예산체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영국 지출검토

는 중기재정계획의 일환으로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

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의 지출검토는 하향식 예산 프

로세스를 기반으로 성과예산에 맞추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

고 있다. 아일랜드의 지출검토는 9월에서 10월 사이 열리는 예산협상 단계에서 검

토 결과 반영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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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검토에 따른 결과 관리 및 기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국은 지출검토 계

획 시 설정한 예산계획에 따라 실제 부처의 지출금액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지출검토가 공공서비스계약을 통한 성과목표 수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성

과관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은 매년 주제별 다부처 연계·협력을 통해 관계부처 

간 공통의견을 수립할 수 있었다. 지출검토를 거친 조치 결과는 최종보고서 형태로 

제작되며, 관련 내용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아일랜드는 지출검토를 통해 재정지

출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또한 지출검토를 위한 분석조직인 경제

평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표 Ⅲ-9>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 비교

구분 배경
관리주체 및 
조정부서

검토주기 및 
관리 방법

예산체계와의 
연계

결과 관리

영국

•�1997년 노동당 정부 
공략으로 공공부채 
감축 제시

•�1998년 포괄적 
지출검토 추진

• 재무부
• 지출검토팀

•�3년 주기의 포괄적 
지출검토

•�분석체계 및 
우선순위 책정 방법 
수립

•�3개년도 
중기재정계획의 
일환

•�부처별 지출한도에 
따른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수립

•�지출검토 계획 시 설정한 
예산 계획에 따라서 실제 
부처의 지출금액 감소

•�공공서비스계약을 통한 
성과목표 수의 효율적 
정리

독일

•�고령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따라 
전략적인 계획 수립 
필요

•�성과예산 시스템 
수준 향상 필요

•�2015년 선택적 
지출검토 추진

• 재무부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매년 검토 범위와 
주제 선정

•�연방 재무부를 
포함해 관련 부처 
참여

•�하향식 예산 
프로세스 기반

•�성과 예산에 맞추어 
목표와 결과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매년 주제별 다부처 
연계·협력 실시로 관계 
부처 간 공통의견 수립

•�지출검토 결과는 
최종보고서 및 웹사이트 
게시

아일
랜드

•�2008년 금융위기, 
2010년 구제금융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건전화 노력

•�2009년 지출검토 
추진

•�공공지출 
개혁부

•�지출검토 
사무국

•�매년 지출규모 
1/3의 범위 선별 후 
지출검토 실시

•�경제평가 서비스 
(IGEES)의 경제적 
가치검토 방법

•�7월 지출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9~10월 예산협상 
단계시 논의

•�의무지출 관리
•�재정지출 증가폭 안정화
•�지출검토 
분석조직(IGEES)의 활용

자료: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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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1. 지출구조조정의 배경

우리나라는 세입 내 세출 원칙에 따른 균형재정기조를 유지하며 재정지출을 관

리해 왔다. 2007년 1월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통합한 「국가재정법」

이 제정되어, 「국가재정법」 제16조를 통해 예산의 편성·집행 시 준수해야 하는 ‘예

산의 원칙’이 성립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조세지출의 성과 제고,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성인

지예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재정

건전성 확보’ 원칙을 통해 국가재정은 장기적인 재정위험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표 Ⅳ-1> 「국가재정법」 제16조 예산의 원칙

1. 

2. 

3.

 

4.

5.

6.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 과정의 투명성과 예산 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후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와 그에 따른 복지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

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2010년 「국가재정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에 따라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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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증가율과 그 근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2012년 의무지출은 총지

출의 약 46.9%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의 경우 총지출의 절반을 넘는 53.3%

까지 의무지출이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한국재정정보원, 2023). 

또한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

으며, 그에 따라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총지출 증가율

이 본예산 기준 평균 8.7%에 달했다. 이후 팬데믹 종식과 함께 정부는 건전재정으

로 재정기조를 전환하여 2023년 예산 기준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조정하고 지출 

증가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 

방안을 설정하는 등 지출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2.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변천

우리나라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재정운용 관련 

정책에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구현된 지출관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2004년 

4대 재정혁신 추진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2004~2008년)’이 처음으로 수립되어,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Top-down)으로 예산편성 방식이 전환되었다. 이에 정부

는 분야별, 중앙관서별로 총액 한도를 제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자율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원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 원칙으로 ‘선진국형 재정

지출 구조로 전환’이 수립되었다. 수립된 재원배분 원칙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 확대

로 인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간 역할 강화와 재정투자 내실화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증가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효

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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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원배분 12대 원칙」

구분 내용

원칙 1 Two-Track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재정역량 집중

원칙 2 민간자본의 활용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공급

원칙 3 가격보조의 지양 필요한 계층에 대해 직접 지원, 수요자 선택권 강화

원칙 4 균형발전의 강화 재정사업에 대해 균형발전 영향평가 실시

원칙 5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분담

정책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 담당, 

국가는 지자체 간 불균형 해소

원칙 6 시민참여의 확대 시민사회의 재정사업 참여 적극 장려

원칙 7 제도개선의 우선 재정지원에 앞서 제도개선 우선 추진

원칙 8 재정의 통합운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 관리

원칙 9 사전예방의 강화
재해·안전·복지 분야 사전예방적 투자 강화, 사후 복구소요 최소화로 

재정부담 완화

원칙 10 타당성검증 강화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시책, 제도의 경우 소요비용 검증과 국민적 

합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증 실시

원칙 11 일정 규모 할당의 금지 분야별 재원배분은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결정

원칙 12 성과평가의 강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강화, 구조조정 촉진으로 부처의 책임성 확보

자료: 대한민국정부(200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p.60.

이후 2007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의 내용이 담긴 예산

의 원칙이 수립되었다. 20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는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이 포함되었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한 2010년부터 의무

지출과 재량지출 개념을 명시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2~2016년 국가재

정운용계획’부터 의무·재량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지출혁신 1.0」, 「지출혁신 2.0」으로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 및 

과제를 수립했다. 지출혁신 방안 중 하나로 2019년 12대 지출 분야 71개 부문을 

대상으로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자 했다. 각 분야의 부문 내 

약 3분의 1의 재정사업 범위를 매년 선정하여 지출검토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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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후 지출검토 제도가 연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출구조조정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2020년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을 통한 검토가 이루

어졌다. 검토 내용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분야별 재정투자 방향을 확정한 후 6월 

말까지 우선순위가 낮은 분야 및 부문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2021

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했다.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지출구조조정의 내용이 포함된 재정

운용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근본적인 재정제도 개혁,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 추진 

등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코로나 한시지출 

정상화, 보조사업 정비, 엄격한 공무원 정원·보수 관리 등 역대 최고 수준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자 했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를 추진하여, 다

양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표준화하고, 미흡 사업 중심으로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을 강화하고자 했다.

<표 Ⅳ-3> 지출관리 정책의 변천

시기 주요 내용

2004
4대 재정혁신: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2005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원배분 12대 원칙」 설정

2007 「국가재정법」 제정, 제16조 예산의 원칙 중 재정건전성 확보 

2008
「200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Top-down 시행에 따라 각 부처 재량적 

지출 대상 10% 이상 자율 구조조정 추진, 세출예산 구조조정 지침 수립

2010
「국가재정법」 개정, 재정건전성 강화 위해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의무·재량지출 

구분

2018 「지출혁신 1.0」 지출구조 혁신 추진 방안 수립, 「지출혁신 2.0」 추진 방향과 과제(안) 수립

2019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 시범사업 추진(12대 전 지출 분야 71개 부문, 각 분야의 부문 내 약 1/3 

매년 선정)

2020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실시

2022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강력한 재정혁신으로 건전재정 기조 확립 뒷받침,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지출구조조정 및 제도 개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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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각 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나라살림 예산개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시기 주요 내용

2023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3대 재정혁신 중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 방향 및 과제,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로 지출구조조정 실시

이처럼 우리나라의 지출관리 정책 흐름을 살펴본 결과, 전략적 지출검토는 시

범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출 재구조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 방안을 설정했다. 이에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 지적 사업을 대상으로 재량지출의 10% 이상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적극 환류하려는 

노력을 명시하고 있다. 

<그림 Ⅳ-1>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3대 재정혁신

자료: 기획재정부(2023.3.28.),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5p.

3대 재정혁신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 지출한도 준수·관리 강화

•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

•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 유사중복 사업 정비 

• 총사업비 관리 강화

• 성과평가 결과 적극 환류

• 민간·금융 활용 활성화

•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 유휴 국유재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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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구조조정 추진 내용은 성과관리 단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성과관리의 

지출구조조정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환류 단계에서 나

타난다. 각 부처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설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후 성과 결과를 예산편성에 환류하여 지출구조조정과 함

께 효율적 재정운용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Ⅳ-2> 성과관리의 계획, 평가, 환류 단계

성과계획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설정·관리

→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성과점검 →

환류

평가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편성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매년 각 부처는 다음 연도 성과계획서 및 전년

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요구서,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국회에 제출 시 해당 성과계획

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한다. 이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의 성과 결과와 다

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

용에 반영할 수 있으며,4)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5)

2021년 회계연도 대상 2022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평가 확대, 평가

의 환류 기준 강화, 의무적 지출구조조정 재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지출구조조

정 방향을 제시했다. 각 부처별로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한 결과를 토

대로 지출구조조정 기준을 확인했다. 평가결과를 환류하기 위해 각 부처는 환류대

상이 되는 미흡 등급을 하위 15%로 설정했다. 이에 재정 당국은 해당 등급의 사업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10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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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관련 예산 1%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 규모 기준 소액 사업의 미흡 

등급 배분 관행을 방지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전 부처 총 178조 원 규모의 

1,186개 사업 중 2022년 완료 사업, 의무지출 사업 등을 제외한 148조 원의 1%인 

1.5조 원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여 2023년 예산 요구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박정수, 2022).

<표 Ⅳ-4> 자율평가 구조조정 제도 변화(2021, 2022)

시기 2021 2022

지출구조

조정 기준

부처의 자발적·주도적 추진

부처 차관 주재 구조조정 추진 

TF 구성

각 부처별로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를 상대평가

평가 환류 

기준
없음

(부처) 하위 15%를 미흡 등급 배분

(재정 당국) 관련 예산 1% 구조조정 추진

                 예산 규모 기준 등급 배분 도입하여 소액사업 

                 미흡 등급 배분 관행 방지

기준
부처의 자율적 판단

(10조 원 내외) 
의무적 지출구조조정(1.5조 원)

자료: 박정수(2022.9.),  한국재정정보원 「FIS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표 6>, 9p.

이후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은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편성 환류 제도화를 기본 방향 중 하나로 설정했다. 그동안 성과평가에 대한 활용, 

적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성과평가의 결과가 더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차년도 예산에 평가결과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성과평가 결과가 예

산편성에 환류되기 위해서 평가결과에 따른 평가 대상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조조

정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과제’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평가결과 환류 제도화를 위한 지출구조조정의 역

할이 보다 확대 개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부터 자율평가뿐 아니라 전체 

평가제도에 지출구조조정 내용이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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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등급을 받은 재정사업은 폐지하는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

이다. 

3. 그간 지출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앞서 지출구조조정의 개념이 적용된 지출관리는 예산, 성과 등 예산 흐름의 전

반에서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도별 지출구조조정은 각 연도의 예산안 또는 

나라살림 예산개요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연도별로 정부가 예산을 얼마나 효과

적으로 감축했는지에 대한 방법과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부처별 지출한도가 예산 총액배분 자

율편성 제도(top-down budgeting)에 따라 설정된 2005년 예산안에서 계속사업 

예산의 약 2조 7,000억 원이 구조조정되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를 통해 전년

도 30% 수준이었던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이 11.7%로 낮아진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규사업 반영 규모가 예년보다 2배인 약 3조 원 증가했다.

연도별 지출관리를 위한 지출구조조정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2006년 예산안에서는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수준의 구조조정을 추진했

다. 전년도 재량적 지출 총액에서 자연완료·자연감소사업을 제외한 구조조정 대상지

출에서 최종 조정된 4조 2,000억 원을 감축하여 9.3%의 구조조정을 달성했다. 2007

년은 자율평가 결과 미흡 사업 10%의 삭감 등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으로 구

조조정 대상 지출 47조 4,000억 원 중 4조 6,000억 원(9.7%)을 감축했으며, 2008년

은 구조조정 대상 지출 47조 8,000억 원 중 4조 4,000억 원(9.2%)을 감축했다.

2009년 예산안에서는 연평균 7%에 달하는 총지출 성장률을 6% 이내로 관리

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 대비 7%보다 낮

은 6.5%로 증액하여 273조 8,000억 원의 총지출을 편성했다. 2011년에는 국고

보조사업 일몰제를 신규로 도입하여, 69개 사업을 감축하고 보조금 예산 증가율을 

2.4%로 하향 조정했다.

2013년 예산안을 통해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외부 지적 등 3대 유형과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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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 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비 규모를 10~30% 감축 편성하고, 재정사업 평가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했다. 2014년에는 공무원 보수 동결과 업무추진비·여비를 절

감했으며, 2015년에는 신규 재정개혁 과제 발굴과 유사중복 사업 정비를 추진했다. 

2016년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보다 높여 ‘지출확대

→경제성장→세입기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고자 했다. 이는 확장재정 기조를 통

해 지속적인 저성장 상황에 대응하려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확대 상황

에서도 제정개혁에 따른 지출관리를 통해 약 2조 원을 절감했다. 2015~2016년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 개 사업예산을 50% 이

상 삭감 또는 폐지하는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사업 수 총량 관리를 통해 보조사업 

수를 1,818개에서 1,523개로 약 10% 감축하고, 비보조사업 수를 2015년 수준 이

하로 관리하여 불필요한 사업 신설을 차단했다.

2017년에도 확장적인 편성으로 총지출 예산안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지

출관리를 위해 부처별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을 10% 수준에서 구조조정하고, 205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365→160개)했으며, 통합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등급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등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했다. 

2018년 예산안에는 단계적 재정혁신 추진을 위한 3단계 계획이 포함되었다. 

2018년 예산에 해당하는 1단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11조 5,000억 원을 감

축했으며, 분야별 구조조정 결과를 제시했다. 

2019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하여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12조 4,000억 원의 

양적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질적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지출혁신 1.0」을 통한 33개 

과제를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지출혁신 2.0」 추진을 계획했다. 

2020년 또한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다. 2020년 

재정혁신 추진 방향에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과 성

과 미흡,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출 혁신 방안으로 지정되었다. 

2021년은 재량지출 10%에 해당하는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투자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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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원점에서 전면 재조정하여 중점 분야에 재투자했으며, 3년 이상 지속 지원한 

보조사업 중 불필요한 관행적 보조사업을 폐지·축소했다. 또한 공무원 인건비 인상

률을 2020년 2.8%보다 낮은 0.9%로 감축했다.

2022년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된 지출

을 정상화했다. 금융 1조 5,000억 원, 고용 1조 1,000억 원, 국방 3,000억 원 등 총 

2조 9,000억 원을 감축했으며, 미래 대비 투자재원으로 전환했다.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대 경상경비를 128억 원 절감했

으며, 3년 이상 지원된 민간보조사업을 재평가한 후 정비하여 0.3조 원을 감축했다. 

2023년 예산안은 정부 주도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면 전

환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5.2%로 하향 안정화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엄격하게 관리했다. 이에 재정 수반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했

던 조직의 통폐합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조정을 통해 지출을 감축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진행했다. 

<표 Ⅳ-5> 연도별 주요 지출관리 성과

시기 주요 내용

2005
총액배분 자율편성 도입, 일반회계 요구 증가율: 30% 수준 → 11.7%, 계속사업 구조조정으로 2.7조 원 

감축

2006

재량적 지출을 대상으로 10% 목표 구조조정 추진

구조조정 대상지출 44.8조 원에서 4.2조 원을 감축하여 구조조정률 9.3% 달성

* 전년도 재량적 지출 총액에서 자연완료·자연감소사업 제외

2007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사업 10% 이상 삭감

구조조정 대상지출 47.4조 원 중 4.6조 원을 감축하여 9.7% 구조조정률 달성

2008 구조조정 대상지출 47.8조 원 중 4.4조 원을 감축하여 9.2% 구조조정률 달성

2009
경상성장률 이내의 재정지출(총지출) 증감률 관리(연평균 7% → 6%)

총지출 기준 6.5% 증가한 273.8조 원 규모 편성

2010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2009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291.8조 원으로 총지출 관리

2011

성과미흡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신규 도입(69개 사업 감축, 보조금 예산증가율 2.4%로 하향 조정)

총수입 증가율(8.2%)보다 2.5%p 낮은 총지출 편성(5.7%)으로 재정건전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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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내용

2012

총수입 증가율(9.5%)보다 4.0%p 낮은 총지출 편성(5.5%)으로 재정건전성 제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이하 사업 원칙적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감액 조정

보조사업의 경우 재정지원 타당성 평가

2013

3대 유형 및 8대 영역 세출구조조정 추진

집행 부진, 성과 미흡, 외부 지적 사업 2.2조 원 수준 절감

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1.5조 원 수준 절감 

2012년 예산 대비 총지출 17.1조 원(5.3%) 증가

2014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변경(전액→60%)

관행·전시성 낭비사업 정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세지출-예산사업 중복지원 조정·연계

성과 미흡 등 외부 지적 사업은 예산 축소, 3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하위직 1.7% 인상)

공무원 업무추진비와 여비 절감(10% 절감원칙 적용)

2015
신규 재정개혁 과제 발굴(60여 개) 향후 5년간 7조 원 내외 재정여력 확보

유사·중복 통폐합을 통한 300개 이상 사업 정비 추진

2016

강도 높은 재정사업 효율화 노력을 통해 연 2조 원 수준 절감

유사·중복 통폐합: 2015년 예산 370개, 2016년 예산안 300여 개 사업 통폐합

재정사업 원점재검토: 우선순위 및 성과가 낮은 80여 개 사업의 예산을 50% 이상 삭감 또는 폐지

사업 수 총량 관리: 보조사업 수 10% 감축, 非 보조사업 수 관리로 불필요한 사업 신설 차단

2017

재량지출 구조조정: 부처 자율적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유사·중복 통폐합: 205개 사업(365→160개) 통폐합

재정사업평가 강화: ‘미흡’ 등급 사업 구조조정

2018 Zero-base 검토, 불요불급·낭비성 지출구조조정 실시를 통한 11.5조 원 감축

2019
양적 지출구조조정: 12.4조 원

질적 지출구조조정: 「지출혁신 1.0」 33개 과제 2019년 예산안 반영, 「지출혁신 2.0」 추진

2020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GDP 대비 연평균 △3% 중반 수준으로 관리재정수지 관리 예정

재정사업 평가제도 개선,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성과 미흡·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구조조정

2021

재량지출 10% 수준 지출구조조정

사업비: 우선순위에 따른 감·증액 연계, 관행적 보조 감축

경상경비: 주요 경상경비, 보조·출연기관 운영기관 5% 이상 감액,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감축

2022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한시지출 정상화를 통한 재정지출 재구조화

금융·고용·국방 분야 2.9조 원 감축, 공무원 경상경비 128억 원 절감, 보조·출연금 0.3조 원 감축

2023
역대 최대 규모 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 비율 구조조정 원칙 도입

자료: 각 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나라살림 예산개요,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50   지출구조조정의 성과 및 과제

연도별 주요 지출관리 정책을 살펴보면 해당 정책들은 재정사업관리와 지출규

모관리로 나누어 각 구분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볼 수 있었다. 먼저, 지출

관리 정책에 있어 재정사업관리는 첫째,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재

정사업 중요성을 재평가하여 지출관리를 하는 방법이다.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Zero-base)하여 그 중요도를 평가하거나, 불필요하고 낭비성이 지적되는 지

출 사업을 검토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사업들처럼 한시적으로 지출이 집중되었

던 사업이나, 일몰 도래 사업을 정리하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사업을 관리한다.  

정비된 사업 수 역시 지출관리의 결과로 나타내고 있다. 

둘째, 유사·중복 통폐합은 재정사업 유사·중복성을 확인한 후 통합 또는 폐지

를 통해 사업을 정비하는 방법이며, 통폐합된 사업 수, 사업 감축 이후 사업 수 등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다.

셋째, 사업구조 효율화는 재정사업 운영구조를 검토한 후 효율화 방안을 마련

하는 등 재정지출 감축 방안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효율화에 따른 구체적인 감축 규

모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관리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방법으로 구조조정

이 이루어진다. 평가결과 ‘미흡’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또는 폐지 방법이 사용된다. 

또는 국회, 감사원 등 외부 지적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 축소가 검토되기도 한다. 

지출관리 정책에서 지출규모 관리는 먼저, 재량지출 구조조정 방법을 통해 이

루어진다. 이는 재량지출 대상 감축목표 설정 후 지출액을 감축하는 방법이다. 재량

지출 구조조정은 2008년까지 구조조정 대상지출을 설정하고 감축규모에 따라 구조

조정 비율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후 재량지출 10% 수준의 정률적 

구조조정 방법으로 변화했다. 구조조정 대상을 설정하고 실제 감축규모에 따라 구

조조정 비율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구제적인 지출관리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총지출 증감률 관리는 총지출의 전년 대비 증감률 또는 총수입 대비 

증감률을 통해 지출관리 현황 및 추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총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하향 조정하여 지출 속도를 관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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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공경비 감축은 경상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구조

조정을 말한다. 주요 경상경비인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축소되기도 하며, 보조·출연 운영기관 감액,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을 감축 또

는 동결한다.

<표 Ⅳ-6> 유형별 지출관리 방법

구분 유형 주요 내용 및 사례

재정

사업

관리

우선순위 검토

•�재정사업의 필요성 검토 후 불필요한 사업정비

  - 재정사업 Zero-base 검토

  - 일몰제 사업, 불요불급·낭비성 지출구조조정

  - 한시지출 사업의 정상화

유사·중복 통폐합 •�재정사업 유사·중복성 확인 후 통폐합을 통한 사업정비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의 지출구조를 효율화하여 감축 방안 제시

  - 재정사업 운영구조 검토 후 효율화 방안 마련

재정사업 

성과관리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조정 실시

  - 성과 ‘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 외부 지적 사업의 예산 축소

지출

규모

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재량지출 대상 감축목표 설정 후 지출액 구조조정

  - 구조조정 대상지출 설정 후 감축규모에 따라 구조조정률 도출

  - 재량지출 10% 수준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전년 대비 또는 총수입 대비 증감률 관리

  - 경상성장률 이내 총지출 증감률 관리

  -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편성

  - 전년 대비 증가율보다 낮은 총지출 편성

공공경비 감축

•�경상경비 및 공무원 인건비 등의 절감 

  -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요 경상경비 축소

  - 보조·출연 운영기관 감액

  -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감축 또는 동결

자료: 연도별 예산안 및 나라살림 예산개요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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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2.28.), 2022년 국민이 선택한 최고의 기획재정부 정책

이처럼 지출관리를 재정사업관리와 지출규모관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각 재정사

업관리 유형별 결과는 총지출 증감률, 감축규모, 정비사업 수 등 지출규모관리 결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속성 있는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각 연도별로 지출관리 방법과 유형

에 따른 관리 현황 파악과 종합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기획재정부 정책 MVP」에서 한 해 동

안 추진한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차

지한 정책 중 하나인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은 총지출 증가율을 8%대에서 5%대로 

하향 안정화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재구조화를 추진한 정책이다.6) 

또한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무지출과 재량지

출을 구분하여 관리하게 되면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연도별 의

무·재량지출 관리계획과 연평균 증가율 전망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의무·재량지출 전망과 실제 규모를 비교해 본 결

과, 2023년 의무지출의 증가율을 6.1%로 전망했으나, 실제 확인된 의무지출 증가

율은 9.7%로 나타나 의무지출의 증가가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출관리가 필요하다.

<그림 Ⅳ-3> 의무·재량지출 비중의 전망치와 실제 수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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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단계에서 나타나는 지출구조조정은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나

타난다. 「국가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성과관리가 예산에 환류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성과관리제도를 통한 재정사업의 검토 및 평가 방법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

며, 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 방식 역시 개선되어 왔다. 2015년도 이전 평가결과 환

류방식은 미흡 등급 결과에 대한 비율을 강제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

률적인 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삭감에 따른 환류 방식은 단위사

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환류 방식에 대한 개선이 진행된 2016년에는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

에서 부처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 대책을 제

출하게 했다. 2018년에는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확대하여, 각 부처

에서 지표 및 배점 기준을 설정했다. 2022년부터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류 기

준을 강화하여 하위 15%의 재정사업에 대한 미흡 등급 설정, 관련 예산 1%의 구조

조정이라는 의무적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박정수, 2022). 

<표 Ⅳ-7>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환류

시기 주요 내용

2015년도 이전 평가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

2016년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 마련

2018년 각 부처에서 지표와 배점 기준 자율적 적용,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업 성과관리 확대

2022년 부처별 사업별 성과 목표달성도 상대평가, 의무적 지출구조조정

자료: 박정수(2022. 9.), 내용 저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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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비교

IMF(2022)는 개별 국가가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설계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지출 검토의 목적과 방법은 국가마다 다르

게 운용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지출검토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 

IMF(2022)의 지침서는 재정건전성 도모, 재정여력 확보, 우선순위 재설정, 비

효율적 지출의 개선 등 지출검토의 주된 목표를 설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출구

조조정’이라 명명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에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우

리나라는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재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고. 중점투자 분야, 

핵심 정책과제에 투자한다는 점에서 주요국 지출검토의 목표와 일맥상통하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유사한 목표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과 IMF(2022)

가 선정하고 있는 ‘지출검토’의 주요 방법과 맥락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

고, 보다 구체적인 지출구조조정 대안 마련의 근거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출관리를 누가 수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토주체를 확인했다. 우리

나라 지출구조조정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기획재정부, 관계 부처, 지원단

이 참여한다. 그러나 주로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 중심의 검토가 이루어지며, 예산

안 편성지침 시달 시 부처별 지출한도가 설정된다. IMF(2022)에서 말하는 바람직

한 검토주체의 모습은 지출부처와 재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주

요국의 지출관리 검토주체는 하향식(Top-down)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 앞선 주요

국의 사례 설명에서도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 부서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

리나라의 경우, 주요국과는 달리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전담부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지출구조조정의 총괄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출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립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지출관리의 검토 영역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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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검토한다. 즉, 12대 분야별로 설정된 재원배분 규모

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구조조정의 영역이 정해지며, 재정운용 기본 방향, 중기 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를 설정한다. 한편 주요국의 지출검토는 재정사업의 비용절

감 및 효율성을 확인하는 프로그램 검토, 사회서비스와 교육, 기후변화 등과 같은 

특정 정책 영역의 검토,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세스 

검토, 정부 조직 또는 기구 등 기관에 대한 검토를 주요 검토 영역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향후 IMF(2022)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별 분류체계를 적용한 지

출구조조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셋째, 주요국의 경우 검토 범위의 관점에서 총 정부지출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출검토와 선별된 지출 영역 대상의 선택적 지출검토로 구분한다. 영국의 경우,  

3년 주기로 포괄적 지출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매년 검토 범위와 주

제를 선정하고, 아일랜드는 재정지출의 3분의 1을 매년 선별해 지출검토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의 검토 범위는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다. 총 정부

지출 대상 지출증가율에 대한 조정은 포괄적 지출검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량지출의 감축목표 설정, 특정 분야의 효율성 제고 등 선별된 지출 영역 대

상의 선택적 지출관리가 함께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Strategic spending review)의 이름으로 저출산,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 등 

국가적 핵심 과제에 대한 지출소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총지출의 효과적 관리와 

지출 우선순위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가재정의 거시적 재원배분에 

대한 전략적인 수단과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지출검토 시범사업을 추

진했다.7)

이러한 시도에 대해 기존의 미시적 성과평가에서 거시적 지출 구조조정으로 변

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019). 

참여 인력의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출의 성과정보의 확보 문제, 검토를 위한 시

간적 부족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전략적 지출검토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

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www.kipf.re.kr, 검색일: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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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019). 그러나 재정지출 전체를 검토하기 

보다는 검토 범위를 줄이더라도 보다 합리적 기법의 지출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와 같이 재량지출뿐 아니라, 사회복지 및 공공부문 등 의무지

출에 대한 지출관리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넷째, 주요국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의 검토체계를 비교해볼 수 있

다. 먼저, 목표 설정과 관리 방안 설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통해 경제 여건 및 전망을 살펴보고, 재정운용 및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정

하여,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과 규모를 설정한다. 이와 달리 주요국의 경우, 지

출 영역, 행정단위, 주요 의제 등 범위와 함께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 방식 등

을 체계적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향후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목표 설정과 대안설계

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검토체계 중 정책옵션 설정에서 우리나라는 지출구조조정의 정책옵션을 두 가

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재정사업관리’, 또 다른 하나는 ‘지출규모관리’이다. 

먼저, 재정사업관리는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

업 성과관리 등 재정사업 운영 자체에 초점을 맞춘 관리 방법이다. 지출규모관리는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 등 재정사업의 규모를 관리

한다. 주요국의 지출검토에서는 재정사업의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중복

성을 고려하고, 정책의 합목적성, 효율성 관점에서 지출한도 예측, 추세분석, 효과

평가, 주요국과의 비교를 실시한다. 큰 틀에서 재정사업관리와 지출규모관리에 초

점을 맞추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 지출검토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된 다양

한 정책 옵션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안 차원에서 정책옵션을 주요국의 사례와 같

이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출관리 체계를 설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출관리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는지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

과 주요국 ‘지출검토’의 상황을 비교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연도별 예

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출구조조정의 틀을 세우고, 확보한 재원의 

재투자 방향을 설정하여 예산을 확정한다. 주요국의 사례에서는 예산 주기에 지출

검토 일정을 맞추고 있음은 물론 지출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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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검토의 요건을 포함하고, 관련 보조 규정 또는 지침에 지출검토를 명문화하고 있

다. 우리나라 역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절차에서 지출규모

를 결정하고 있으나, 지출구조조정을 중점으로 한 지침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국가재정운용

계획」 등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

해볼 수 있다. 

<표 Ⅳ-8> 지출검토와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비교

구분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지출검토(IMF, 2022)

검토

주체

(방식)

•�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재무부, 관계부처, 

지원단 참여

  - �주로 재정당국(기획재정부) 중심의 

검토(Top-down)

  -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부처별 지출한도 설정)

•�지출부처와 재무부가 공동 참여

  -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부서 존재(Top-down)

* 영국: 재무부 지출검토팀

* 독일: 예산국 내 주요 예산분석 부서

* 아일랜드: 공공지출개혁부 지출검토 사무국

검토

영역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검토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설정

  - �재정운용 기본 방향, 중기 재정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설정

•�프로그램 검토 •�정책 영역 검토

•�프로세스 검토 •�기관 검토

검토

범위

•�혼합적 지출구조조정

  - �포괄적 지출검토: 총지출 증감률 관리 등

  - �선택적 지출검토: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포괄적 지출검토: 총 정부지출 대상

  - �영국: 3년 주기의 포괄적 지출검토

•�선택적 지출검토: 선별된 지출 영역 대상

  - �독일: 매년 검토 범위와 주제 선정

  - �아일랜드: 매년 지출규모 1/3의 범위 선별

검토

체계

목표 설정과 관리 방향 설계

  -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 및  

배분방향 설정

  - �지출 영역, 행정단위, 주요 문제 등 범위 설정

  -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 방식 정의

정책옵션 설정

  - �재정사업관리: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 �지출규모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

  - �지출분석의 관점: 정책의 합목적성, 효율성

  - �지출분석의 방법: 지출한도 예측, 추세분석, 

효과평가, 주요국과의 비교

  -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중복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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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우리나라 지출구조조정 지출검토(IMF, 2022)

검토

체계

정책 반영

  - �회계연도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확보한 재원의 재투자 방향 설정

  - �지출검토 보고서 작성1)

  - �정기적인 예산 주기에 맞춘 일정 수립

  - �법률 상 정기적인 검토 요건 포함

  -� 보조 규정 또는 지침을 통한 절차의 공식화

주 1) 영국 지출검토보고서 참고(부록 3, 64p.)

자료 : 「2024년 예산안」,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IMF(2022)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지출검토 제도는 재정수요 증가, 건전재정관리 등 유사한 

재정 현실을 반영했다. 이렇듯 유사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주요국과 비교해본 결과, 

다소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해외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와 비교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미래지향적

으로 지속가능한 지출구조조정의 대안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에 앞선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내용 중 검토체계의 정책 반영에서 나타난 법률상 정기적인 검

토 요건과 보조 규정 또는 지침을 통한 절차의 공식화를 바탕으로 예산체계와 연계

된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설정해볼 것이다. 

또한 검토주체와 목표 설정과 관리 방향 설계에서 지출검토를 위한 전담부서 

존재의 필요성과 검토체계, 역할 및 책임, 구현 방식 등 지출구조조정에 필요한 거

버넌스 구조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 보다 다양한 정책옵션을 구현하기 위한 유

형별 지출구조조정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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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미래지향적 지출구조조정 관리

1. 예산 및 법체계와 연계된 지출구조조정 관리

지출검토는 재정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비효율성을 줄여 재정여력을 창출

하는 과정으로, 이를 예산편성 과정의 일부로 적용하는 추세이다. IMF(2022)는 지

출검토 체계를 예산체계와 통합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지역 국가들 

역시 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핵심 도구로 지출검토를 활용하고 있다(EC, 2019). 

유럽위원회는 지출검토 목표 및 결과가 중기예산계획 내에서 일관성 있게 도출되어

야 한다는 점을 공통 원칙 중 하나로 들었다. 

앞서 살펴본 영국에서는 재정지출 편성방침에 대해 전년도부터 영국 재무부와 

부처 간 논의를 거쳐 2년에서 5년까지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지출검토가 이루어지

고 있다. 또한 지출검토가 중기지출계획의 일환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출검토의 주

요 결과로 과다한 성과관리 목표 개선, 부서별 책임 소재 재정립 등 지출검토에 따

른 성과관리 효율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Ⅴ-1> IMF의 지출검토와 예산일정(안)

14

FISCAL AFFAIRS DEPARTMENT HOW TO NOT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September 2022

B. Piloting Spending Reviews 

Conducting a spending review, especially for the first 
time, is a demanding exercise. Spending reviews entail 
in-depth analysis of expenditures, policy instruments, 
and performance information to identify potential 
saving measures. The process requires significant time 
to conduct the analysis and to coordinate across rele-
vant departments and other stakeholders within, and 
potentially outside, the government. For a comprehen-
sive spending review this could take more than a year, 
even in an environment with strong analytical capacity 
within line ministries and the budget department. 
For this reason, it can be useful to pilot the spending 
review process before formalizing it into broader PFM 
and budget procedures. Several countries have opted 
to pilot the review process in one or more areas before 
full implementation, including Belgium, the Slovak 
Republic, and Ukraine.

Pilots enable governments to test the proposed 
framework and assess the capacity building and train-
ing activities required for ministries to participate in 
the analysis of spending and the development of saving 
options.

The selection of the spending area that will partic-
ipate in the pilot is important. In addition to testing 
the proposed framework, the pilot must deliver results 
and demonstrate the value of the process to the gov-
ernment. Some guiding principles that can help aid the 
pilot process include the following:
 • A narrow and well-defined scope: For pilot exer-

cises there could be merit in focusing on a limited 

number of promising areas—for example, selected 
ministries or a selected number of policy areas 
within a ministry.  

 • Simplicity: Streamlining the pilot process by focusing 
on policy areas for which one ministry is responsible 
rather than on cross-cutting issues involving several 
government institutions can help ensure a more 
efficient administrative process for the first round of 
pilots. 

 • Strong political commitment: the relevant minister 
should be willing to support an initiative to identify 
inefficiencies in the spending area and be willing to 
provide strategic guidance during the decision-mak-
ing stage. 

 • Incentives for participation: Specific incentives for 
spending ministries to participate in the pilot should 
be considered—for example, allowing them to retain 
any or a portion of the measures identified and 
realized savings for reallocation within the ministry 
or policy sector. 

 • Strong within-ministry analytical capacity: Given the 
in-depth analysis required for spending reviews, 
selecting pilot ministries with a reasonable informa-
tion base to support the analysis is helpful.

VI. Supporting PFM Reform and Building 
Capacity for Spending Reviews

Spending reviews require a high level of analytical 
capability in both finance ministries and spending 
agencies, as well as sound PFM systems. Table 3 

Figure 5. Indicative Timeline for Spending Reviews and Budget Preparation

Source: Authors.

1 2 3 4 5 6 7 8 9 10 11 12Month

Fiscal strategy identi�es spending review target

Budget ceilings issued to line ministries

Budget submission by line ministries

Budget presented to Parliament

Outcomes of spending review published

Spending Review Stage 1: Establishment

Spending Review Stage 2: Development of options

Spending Review Stage 4: Implementation

Spending Review Stage 3: Decision-making

자료: IMF(2022). 그림 5, 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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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2022)에서 제안한 예산체계에 적용된 지출검토 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초 

재정전략 수립 시 지출검토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들을 선별한다. 이후 첫 번째 단계

로 지출검토의 목표와 프레임워크가 설정된다. 이때 지출검토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대상이 되는 지출 영역 및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일정, 역할, 지출검토

의 구현 방식 설정과 검토에 따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다음 지출검토 대상의 본격적인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이 이루어진다. 지출

검토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 단계는 지출검토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

입되는 단계이다. 먼저 지출검토 대상에 대한 분석은 정부정책 우선순위에 지출 대

상이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출에 대한 효율성을 판단한다. 이를 위해 

현황 분석, 효과평가, 향후 지출규모 예측 등 다양한 정성, 정량적 분석이 이루어진

다. 이후 지출검토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을 개발한다. 이때 단기적인 방안으로 인한 공공가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지출검토와 대응 방안이 제시되면, 예산체계에 적용될 지출검토 내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 기관은 예산 및 중기재정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

는 정책 내용을 고려하고 채택한다. 이후 각 부처별 예산 상한선이 발표되고, 예산 

상한에 맞춘 각 부처별 예산 제출이 이루어진다.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면 지

출검토 결과가 발표되고, 지출 부처는 지출검토 결정을 이행하게 된다. 

<표 Ⅴ-1> IMF의 지출검토 단계별 업무 예시
 

단계 목표 주요 내용 담당

1단계: 목표 및 

프레임워크 설정

지출검토의 범위와 목표,  

달성 기준, 적극적인 

수행의지를 촉진하는 근거 

설정

• 전반적인 목표 설정 

• 검토 영역 선택

• 주요 역할과 책임 파악

• 목표 설정

• 지출검토 일정 설정

• 장관

• 재무부

•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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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목표 주요 내용 담당

2단계: 지출검토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도출

지출절감 및 영향평가 등을 

위한 분석 

• 데이터 수집

• 벤치마킹, 분석수행

• 기존 지출효과, 효율성 평가

• 지출절감 요소 식별

• 지출검토 보고서 준비

• 검토팀

• 재무부

• 부처

• 전문가

3단계: 의사결정 지출절감 및 효율화  

조치 사항 결성

•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 발표

• 장관급 의사 결정

• 장관

4단계: 실시 의사결정에 따른 시행 • 예산과정 및 중기계획에 통합

• 법률 제정

• 의사결정의 이행 모니터링

• 부처

• 국회

• 재무부

자료: IMF(2022). 표 1, 6p.

우리나라는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사업 성과평가 등 재정정책에서 지

출구조조정을 통한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매년 지출효율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기존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공재정관리의 방법으로 지출검토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지출구조조정 계획이 반영된 예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을 중심으로 조정부서 역할을 

하는 지출검토 실무단이 분야별 재원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감축 및 효율성 증

대를 목적으로 한 지출검토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년도 12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통보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의 내부 조정,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재정정책자문회의 등 

논의를 거쳐 9월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된다. 따라서 지출검토를 통한 지출구조조정 

등 결과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예산안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지출검토 

관련 의사결정 결과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출검토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기 위한 첫 단계로,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

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로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출검토 일정과 개요에 대한 내

용이 담긴 지출검토 기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각 부처는 중기사업계획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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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구서 제출 전 지출검토 목적과 내용을 기초계획서를 통해 미리 확인한다. 이후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지출검토 추진 방안에 대한 부처·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은 지출검토 조정부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별 

재원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감축 및 효율성 증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지출검

토 목표 및 방안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해당 지침을 토대로 지출절감 요소를 파악하고, 지

출관리 방안이 담긴 지출검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마련 시 지출절감 요소가 반영된 예산안 편성을 각 중

앙관서에 요구하며, 중앙관서는 예산안 편성지침과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출검토 의사결정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중심

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통한 예산 확정이 이루어진다. 최종적으로 중앙관서가 확정

예산을 등록하여 지출검토 결과가 반영된 예산을 이행한다. 

지출검토 제도의 예산과정 내 도입 방안을 살펴본 탁현우(2017)의 연구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되는 지출검토제도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안 편성 과정

에서 부문 및 분야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등 성과평가 결

과의 활용을 강화하여 지출절약 옵션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지

출검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가재정운용계

획을 내실화하고 구속력을 높이는 방식의 지출검토 도입 방안에서는 예산안 편성

지침과 같이 강제하는 형태로 활용하거나,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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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2>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지출검토(안)

담당 시기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전년도

12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지출검토 일정 및 개요 첨부

재정운용전략

위원회
1월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부처·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 지출검토 추진 방안 의견 수렴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 (조정부서)
1월

지출검토 목표 및 방안 수립 

지침 마련

- �분야별 재원배분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감축 및 효율성 증대 방향 설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2~4월

지출검토 실시 및 보고서 초안 

작성

- �지출절감 요소를 파악하고, 지출검토의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 실시 

기획재정부 4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마련

- �지출절감 요소가 반영된 예산안 편성 

요구

중앙관서 5월 예산요구서 제출
-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따른 

예산요구서 작성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6~8월
예산안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지출개선 방안이 포함된 지출검토 

보고서 작성

- �지출검토 의사결정 내용이 반영된 

예산안 편성

- �지출검토 결과에 따른 지출 개선 사항 및 

기타 지출절감 요소의 반영 여부 제시

자료: 저자작성.

또한 지출관리에 대한 지침 구축은 지출구조조정 실현을 위한 동일한 정책 방

향 설정과 관련 부처 의견수렴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출관리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출관리를 인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적과 방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관련 부처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출관리를 위한 목적과 방향을 통합하여 관계부처가 공통된 정책 방향

을 설정하고, 관리계획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 구축이 

필요하다. 지출검토를 예산심의 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근거

하여 지출검토 배경 및 목적, 관계부처 협조사항, 지출 현황 파악, 지출검토 계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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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등 지출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출검토 방향이 수록되어, 

예산안에 지출검토 결과이행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흐름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미 큰 틀에서 지출관리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

겨 있다. 따라서 지출관리의 시작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지출정책 수행에 있

다. 특히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설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의 두 번째 원칙은 민간자본의 활용이었다. 이는 국민이 필요

로 하는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다. 해당 원칙은 중앙의 역할을 지자체 

간 불균형 해소 사업에 국한하여 담당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원칙은 일정 규모 할당의 금지 원칙이다.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중

심으로 분야별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미 과거의 국가재

정운용계획에서 수립해 온 지출관리의 원칙들은 현재까지도 적용 가능한 내용이며, 

최근의 지출관리 방법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Ⅴ-3>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출검토의 법적 근거체계 수립(안)

근거 수정안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7. 삭제 <2010. 5. 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계획

  7. 삭제 <2010. 5. 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7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출효율화 방향 신설

 지출효율화 방향 내 「지출검토 지침」 설정 근거 마련

자료: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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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7조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목적인 재정운용의 효율화·건전

화와 함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 제7항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 내 

지출검토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향을 신설하여 「지출검토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장기적인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심층분석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내실화

하고, 예산편성에 지출검토 계획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다(탁현우, 2017). 또한 중기재정계획과 지출검토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실시되기 

위해서는 중기재정계획 자체의 정확성 또는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정성호, 2017).

<그림 Ⅴ-2> 지출검토 근거체계 및 지침 구축 구성(안)

자료: 저자정리.

「국가재정법」

‣

「지출검토 지침」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7항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출효율화 
방향 신설

 - �지출효율화 방향 내 「지출검토 지침」 
설정 근거 마련

 - 지출검토 배경 및 목적
 - 지출검토 법적근거
 - 지출검토 일정
 - 관계부처 협조사항
 - 지출 현황 파악
 - 지출검토 계획수립

 - 지출검토에 따른 예산반영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 기본 방향 내 
지출효율화 방향 및 계획 수립

*2004년 최초 수립
*2007년 국회 제출
*2012년 의무·재량지출 구분
*(신규) 지출효율화 방향 추가

지출검토를 통한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는 모습은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의 예

산환류 모습과 유사하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8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제85조

의10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을 근거로, 향후 지출검토 및 재정사업 성

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환류되기 위해 각 체계가 연계될 수 있는 부

분을 확인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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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구조조정 거버넌스 체계 구체화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출검토에 필요한 정보 제공, 이

해관계자 간의 동의, 최종 책임자 설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IMF(2022)는 지출검토를 설계하고 제도화하는 방법에서 운영구조 필요성을 강

조했다. 지출검토를 실행하는 운영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확인해볼 수 있는데, 먼저 

지출부처가 검토하여 중앙으로 조치 내용을 보고하는 상향식 검토, 독립기관 또는 

재무부가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지출부처와 재무부가 공동으로 검토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 중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자 간의 원활한 의견 수립을 위해서

는 지출부처와 재무부가 긴밀한 관계에서 공동으로 지출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그림 Ⅴ-3> IMF의 지출검토 운영 조직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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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ely involved in the process prove to be most effec-
tive and deliver more realistic options for development. 
This reflects a combination of factors, including ease of 
access to information, securing buy-in from key stake-
holders, and ensuring that those ultimate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proposal have been involved in 
their design.  

A well-organized governance framework will help 
support the handling of spending reviews. Figure 4 
provides an illustrative example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a spending review. Some important gover-
nance elements include the following:
 • A decision-making body to approve the scope of the 

review and its objectives and, ultimately, decide on 
the policy proposals to be included in the budget; 
Some countries have established this at the political 
level, such as a committee or subcommittee of the 
Cabinet.

 • A steering committee to provide strategic guidance 
to review teams, resolve disputes, and approve final 
outputs for submission to the decision-making 
committee: In some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with smaller bureaucracies, the role of the steering 
committee may also be performed by the deci-
sion-making committee.

 • A secretariat, or a dedicated team, to coordinate the 
process and provide guidance on methodology and 
outputs: In some countries this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dedicated spending review departments 
in ministries of finance (for example, the Slovak 
Republic and The Netherlands) or agencies (for 
example, South Africa); in other countries staff 
of budget or strategic departments are assigned to 
perform these functions. 

 • Spending review teams: these ar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e technical work of the spending 
review, including conducting analysis, developing 
the policy proposals, and drafting the final report. 

A strong chair, of sufficient seniority, can help 
ensure that spending reviews remain focused. In 
many cases the chairperson is a representative from 
the Ministry of Finance, but some countries have 
opted for co-chairs from the finance ministry and the 
relevant spending ministry (for example, Slovenia and 
Ukraine), and others appoint an independent chair or 
senior government official not responsible for the area 
under review (for example, The Netherlands).   

Lessons from country experience (see Annex 1) 
suggest that more successful spending review processes 
have typically benefited from
 • Strong political commitment to the process: Ideally, the 

objectives, mandate, and terms of reference for the 
spending review should be authorized by the Cab-
inet or the Council of Ministers. This ensures that 
the objectives of the review are aligned with those 

Figure 4. Example of an Organizational Structure for Spending Reviews

Architecture Responsibilities

Spending Review Committee
Cabinet of Ministers

Decides scope and objectives
Approves terms of reference
Decides on spending proposals

Coordinates the process
Issues methodology and templates
Reviews consistency with terms of reference

Conducts the analysis
Develops policy proposals
Prepares spending review report

Provides strategic guidance
Reviews progress and proposals
Resolves disputes within review teams
Approves final proposals and report

Steering Committee
Finance & Relevant Line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Finance

Independent experts or external 
stakeholders

Review 
Team

Review 
Team

Review 
Team

Source: IMF staff.자료: IMF(2022). 그림 4, 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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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2022)에서 설정한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구조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먼저, 지출검토 위원회는 검토 범위 및 목표를 결정하고, 지출제안서를 검토한

다. 재무 및 관련 부처 장관이 구성한 운영위원회는 전략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진

행상황을 검토하며, 팀 내 분쟁 해결과 최종제안 및 보고서를 승인한다. 재무부 사

무국은 일정을 관리하고, 지출검토 방법론을 설정한다. 지출검토팀은 지출검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고, 정책제안 내용을 개발하며, 지출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러한 운영구조는 지출검토 체계에 그대로 적용된다. 

공통된 정책 방향 설정과 관리계획 및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지출검토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는 관계부처 및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예산편성 체계 안에서 보다 지출효율화 방안 도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출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 운영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지출검토 운영구조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재정운용전략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 등

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된다. 재정운용전

략위원회가 논의하는 재정운용 전략 내용은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전략의 수립·

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순위가 낮거나 비

효율적인 지출을 삭감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 위한 검토 

범위와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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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4>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구조(안) 

자료: 저자작성.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지출검토의 범위 및 목표 설정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조정부서)

- 지출검토 지침 구축
- 지출검토 프로세스 관리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 외부의견 수렴

- 지출검토 방법론 설정
- 지출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지출검토 관련 의사결정 결과 도출
- 민간전문가 등

중앙관서

- 지출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지출 개선 사항 및 기타 지출절감 요소 반영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을 설정하여, 이를 주축으로 지속가능한 지출관리

를 위해 지출검토 지침을 구축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지출검토 업무

에 대한 주무부처는 재정 당국이 주된 기능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재정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방대한 재정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출절약 수단을 전

부 고려하는 것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어, 재정지출위원회 또는 지출심사 TF 등 지

출검토를 집중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기도 했다(정성호, 2017).

앞선 해외 사례에서도 재정 당국 중심의 조정기구가 지출검토 과정에 있어 매

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영국은 재무부의 지출관리팀, 독일은 재무부의 

예산국 내 예산분석 부서에서 지출검토 조정부서 역할을 맡고 있다. 아일랜드의 경

우 공공지출개혁부 중심의 지출검토 분석조직인 경제평가 서비스 구축을 통해 분석

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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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의 전문적·기술적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출검

토 범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조정부서인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이 지출검토 

지침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이 주축이 되어 지출검토 

방법론 설정, 지출분석 및 보고서 작성, 지출검토 관련 의사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중앙관서는 지출검토 결과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출 개선 사항 

및 기타 지출절감 요소를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지출검토 운영구조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과 

소통이 필요하다. 독일 사례에서는 세 차례의 운영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지출검

토 내용이 수립된다. 지출검토를 수행하는 실무단 임명과 검토 목적, 절차원칙 및 

검토기간을 설정하는 첫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 후 두 번째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중간보고서 검토와 추가분석 사안을 논의한다. 마지막 회의에서는 지출검토 최종심

사와 권고안 등을 채택하게 된다. 이렇듯 지출검토를 목적으로 한 운영위원회 회의

를 구성하여 단계별 지출관리와 정책 반영 및 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는 절차를 마련

해야 한다. 

또한 지출검토 결과의 예산환류, 지출구조조정 실시, 재정사업 목표 달성 및 효

율성 제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

어 작동할 수 있는 모습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유형별 지출구조조정 관리

유럽위원회는 2019년 유로존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지출검토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지출검토 수행에 있어 가장 큰 개선점은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데이터 부족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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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5> 유럽위원회가 선정한 지출검토의 주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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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4. Political commitment along the spending review phases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9 survey on spending reviews. 

 

 

Figure 2 5. Main challenges in conducting a spending review 

Source: European Commission 2019 survey on spending reviews. 

 

 

 

 

 

자료: Bova, E., Ercoli, R., & Bosch, X. V.(2020), 15p.

지출검토 분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지출검토가 가능

한 역량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역량에는 연간 예산체계, 중기예산체

계, 재무 및 비재무적 성과정보, 분석능력, 비용절감 방법론, 지출 우선순위 선별 방

안, 충분한 시간 및 자원 등이 포함된다. 지출검토의 인적, 제도적, 시간적 분석환경

이 구축되어야 재정관리 개선과 지출검토를 위한 정보 제공 기반이 수립될 수 있다

(IMF, 2022). 

지출검토 체계 및 운영구조를 구축하고, 검토 대상을 설정하고 나면,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된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출절감 및 영향평가

를 진행하여, 지출 효율성 평가, 지출절감 요소 식별 등 분석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IMF(2022)에서는 지출절감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중복성 등 다섯 가지 요인을 들었다. 이는 기존 우리나라 지출관리 

유형과 연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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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4> 지출관리 유형에 따른 재정절감 가능성 요인

자료: IMF(2022). Table 2, 11p.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지출관리 유형 구분 내용

우선순위 검토
관련성

(Relevance)

재정사업이 정부의 우선순위와 일치하는가

재정사업이 현재에도 필요한가

사업구조 

효율화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효과성

(Effectiveness)

재정사업이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재정사업의 설계를 재검토해야 하는가

효율성

(Efficiency)

재정사업이 비용편익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

목표와 성과달성 여부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가

형평성

(Equity)

목표와 성과달성을 위해 재정사업의 대상을 재선정할 필요가 있는가

재정사업의 수혜를 보다 늘릴 수 있는가

유사·중복 

통폐합

중복성

(Duplication)
유사·중복을 줄이고,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재정사업이 정부의 국가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파악

하는 관련성(Relevance)은 지출관리 방법 중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은 재정사업 구조 개

선을 통해 비용절감과 수혜를 증진시킬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사업구

조 효율화 검토와 연결할 수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해 사업목표와 성과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재정사업의 통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중복성 검토는 

재정사업의 유사·중복 통폐합 단계에서 살펴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재정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정사업에 대한 객

관적이며 충분한 근거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장우현·김지운(2021)의 

연구에서는 지출 필요성과 저성과 사업을 구분하여, 저성과 재정사업의 경우 성과

를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 중 성과가 저조할 경우 해당 사업

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했다.

아일랜드는 검토 대상 재정사업의 근거, 목적, 방법론, 참여 및 소통, 산출물, 

일정 등 내용이 포함된 지출검토 분석틀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유사·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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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 지출관리를 위해 재정사업 식별을 위한 분석방법론을 가지고 재정사업을 검토

하고 있다.8) IMF(2022)는 지출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분석도구

들을 확인하고, 지출검토 수행을 위한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지출절감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정사업을 정비하기 위해서 유형별 지출관

리로 적절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각 요소들을 검토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앞

선 주요국 지출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지출절감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유형별 지

출관리 분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었다. 

<표 Ⅴ-5> 지출검토를 위한 관리 방법(안)

지출관리 유형 주요 검토 내용 접근 방법

우선순위
정책 방향과의 일관성

재정사업의 필요성

전략적 정책, 국정과제, 주요 우선순위 사업 여부

재정사업 수립의 정책적, 법적 근거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 등

유사·중복 

통폐합

유사·중복성 검토

통폐합 가능성

사업목표 간 유사성 검토

유사 사업의 수혜 대상 및 효과 비교

유사 사업의 운영비용 검토

유사 사업 간 통폐합 가능성 확인

사업구조 

효율화

비용-편익 여부

수혜 및 편익 확대 가능성

구조적 비효율성 파악

사업비용 대비 수혜액 규모 검토

재정사업의 수혜 제공 과정 확인

동일 편익 창출이 가능한 대체 기술 및 방법 검토

성과관리
목표 및 성과달성 여부

목표 및 성과 증대 가능성

성과지표 달성도 및 기대 효과 

성과 저해 요인 파악 및 개선 가능성 검토

자료: 저자 작성.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사업 관리와 지출규모 관리 유형의 지출관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출규모 관리는 궁극적으로 재정사업 관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만큼 주요 지출관리 유형 중 재정사업 관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도구를 제

8) �<부록> 52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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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록> 52p. 참고

안해볼 수 있다.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지출검토 분석 방법은 정책방향의 일관성과 재정사업의 

필요성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전략적 정책이나 국정과제, 또는 주요 우선순위 사업

인지를 확인한다. 또한 재정사업 수립의 정책적, 법적 근거를 검토한다. 더불어 증

가하는 재정수요, 기후변화 등 국가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경제·사회적 환경 변

화도 살펴보아야 한다. 

유사·중복 통폐합 검토에서는 사업 유사·중복성을 검토하고, 통폐합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유사한 사업 목표를 가진 재정사업의 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유사 사업의 수혜 대상 및 효과와 함께 유사 사업 간 운영비용을 비교한다. 

사업구조 효율화는 사업구조를 재편성하여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파악하고, 수

혜 및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검토 방법이다. 따라서 재정사업의 

비용 대비 수혜 규모를 확인하고 동일한 편익이 창출될 수 있는 대체 기술이나 방법 

여부를 파악한다. 또한 수혜 제공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에서는 사업 목표 및 성과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성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성과지표 달성도를 확인하고, 

성과 저해 요인 파악 및 개선 가능성을 검토한다. 

우리나라는 매년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각 연도별로 주

력하는 관리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출관리 방법에 따라 총지출 증가율, 정률

적 감축 목표, 정비사업 수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구조조정 성과를 제시하고 있었다. 

미국의 유사·중복·분절 연간보고서9)는 유사·중복·분절이 지적된 정부 사업과 

비용절감 및 수익 향상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분석이 시작된 2011년 이

후부터 매년 절감된 비용과 누적된 절감액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분절·유사·중

복 지출관리에 대한 연도별 통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해당 내용을 온라인 공시 시스

템을 통해 스프레드시트로 제공하고 있다.

효율적인 지출관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출검토를 통한 유형별 지출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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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지출구조조정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년 효과적인 지출관

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도별 지출감축 규모의 결과 정보를 구체적으로 관

리할 수 있어야 한다. 지출검토를 통해 각 유형별 지출관리로 지출절감 규모 및 정

비사업 수 등 정량화된 지출관리 통계가 매년 구축되어야 한다. 지출검토 통계를 기

반으로 지출관리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방향 설정에도 도움

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출검토 방법론 설정 및 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재

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출검토를 담당하는 예산 

당국과 성과관리 부서 간 업무 협력이 중요하다. 탁현우(2017)의 연구에서는 예산

안 편성 시 부문 및 분야별 우선순위 설정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따른 성과평

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여 지출절약 옵션을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예산편성을 해

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단기적으로 지출감축을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는 전략적 

검토를 활용하고, 거시적으로는 축적된 성과 정보 및 원가 정보를 바탕으로 효율성 

검토 기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정성호, 2017). 재정성과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에서도 과학적인 정책조준분석과 정책성과분석을 통해 지출구

조조정의 근거가 될 정도의 수준에 맞는 재정성과관리 산출물을 구축하고, 독자적 

가치를 가진 재정성과 관리체계와 예산의 상호작용으로 성과관리에 기반한 예산편

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았다(장우현, 2020). 

이처럼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합리적인 지출관리를 위해서는 지출절감 가능

성 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출관리 방법에 따라 지출검토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출관리 통계를 구축하여 지출관리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및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와 연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지출

검토 분석틀 구축과 정보 제공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이제는 의무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때이다. 앞선 해외 사례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2018/2019년 회계연도에서 공공행정의 내부 미수금 관

리 개선, 2020/2021년 회계연도에서는 인건비 예산의 개선에 대한 지출검토를 논

의했다. 또한 1889년 노동자연금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연금개혁을 실시해 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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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2010년 경제위기에 따라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 공무원 감축 및 임금 삭감 등 의무지출에 대한 과감한 감축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과거 재량지출에 초점을 맞추어 지출관리를 실시했던 

지출관리 관련 정책 흐름에서 이제는 효울화 방안을 도출하는 등 의무지출의 관리

에 초점을 맞출 때이다.

Ⅵ. 결론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경기 침체 대응, 기후변화로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상황 등 재정위협 요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는 안

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절

실해진 상황이다. 

EU, OECD 회원국 등 주요 국가들은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출검토 제도를 활용하고 있

다. 지출검토는 재정지출 개선 수단 중 하나로 어떻게 재정지출을 개선해 재정여력

을 확보하는가가 관건이다. 종전에는 지출검토가 지출삭감에 주안을 두었다면, 지

금은 재정사업의 목표 달성은 물론 재정지출 효율성에 주안을 두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활용하고 있다. 지출검토 제도는 그 주기와 관리방

법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예산체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출검토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영국의 경우, 중기 재정계획의 일환으로, 

독일의 경우, 재무부와 관련 정책 분야를 담당하는 관련 부처, 실무단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아일랜드의 경우 예산협상 단계에서 지출검토 사안을 함께 논

의하고 있다.

또한 지출검토의 방향과 일정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정부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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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재무부에 지출검토팀을, 독일은 연방 재무부 예산국 내에 예산분석 부서를, 

아일랜드는 지출검토 사무국을 설치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국 지출검토 사례를 통해 예산감축에 초점을 맞춘 지출관리 방식에서 효율

적 지출관리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은 지출검토 결과를 부처별 지

출한도에 반영해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독일은 세 차례 운영위원회 

회의를 토대로 다양한 부처가 연계·협력해 지출검토에 관한 사안을 공통 의제로 논

의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출검토 결과를 예산협상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즉, 

단순 지출삭감을 넘어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함과 동시에 목표 달성, 효율성

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가속화

되면서 국가채무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출구조조정이란 제도를 근간으

로 4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우선순위 검토, 유사·중복 통폐합, 사업구조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재량지출 구조조정, 총지출 증감률 관리, 공공경비 감축에 따른 

지출규모 조정 등의 방법으로 재정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재정지출관리가 한층 더 필요해진 상황이며, 미래

지향적으로 지출관리에 나서야 할 때이다. 특히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건전재정

을 달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출관리 방안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국 지출검토 사례를 토대로 우리 현실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다

음과 같다. 먼저,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

라는 예산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 당국

은 지출구조조정을 더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통된 인식 

공유를 통해 지출검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7조 제7항은 국가재

정운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안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주요 내용에 지출검토에 따른 지출효율화 방

향에 관해 규정하고, 「지출검토 지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출검토를 위한 운영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지출검토가 실질적으

로 구현되려면, 필요한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간 동의, 최종 책임자 설정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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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논의사항을 의제화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

다. 우선 기존 예산편성 체계 안에서 재정운용전략위원회가 지출구조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운영체계도 대안 중 하나이다. 재정운용전략위원회는 지출검토 범위와 목

표 설정을, 기획재정부 지출검토 실무단은 조정부서로 지출검토 지침 구축 및 일정

관리를,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은 지출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중앙관서는 기초

자료 제공과 동시에, 지출절감 요소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는 독일의 사례인데, 우리나라도 정기적인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단계별 지출관

리, 정책 반영 절차마련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지출검토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지출검토 체계를 마련하고,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

정사업 유형에 따른 분석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지출관리를 통한 종합적인 

구조조정 성과를 확인해야 한다. 매년 지출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검토 관리 결

과에 관한 사후평가, 예산과 연계한 지출검토 시 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

반을 마련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사례와 같이 공식

적인 체계로서의 지출검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

정운용계획 등에 명시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지출관리 계획을 수립하

고 있다. 그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출구조조정의 변천 과정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과 총액배분 자

율편성 제도 도입 이후 설정된 「재원배분 12대 원칙」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재

원배분 12대 원칙」은 현 정부의 재정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즉,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원칙 2, 민간자본의 활

용), 정책 효과가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은 지자체가 담당하며(원칙 5, 지방자치단체

와의 역할 분담), 타당성이 검증된 구체적 사업을 토대로 분야별 재원배분을 결정하

고(원칙 11, 일정 규모 할당의 금지), 재정사업 성과평가 강화, 구조조정 촉진으로 

부처의 책임성을 확보(원칙 12, 성과평가의 강화)하는 등이 지출구조조정 대안으로 

줄곧 제기되어 왔다. 또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의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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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혁신에서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과 함께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의무지출의 구조조정도 함께 고려해

야 한다. 이미 해외 사례에서 언급한 아일랜드는 재정위기 극복 수단으로 의무지출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출구조조정제도는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중 하

나이다. 본 보고서는 녹록지 않은 재정 상황의 해법이라 여겨지는 지속가능한 재정

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체계와 연계한 지출검토 체계 구축’, ‘지출검토를 위한 운

영구조 구체화’, ‘유형별 지출관리 분석 방법 검토’라는 세 가지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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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기타 지출관리 사례 : 미국 감사원(GAO)의 유사·중복·분절  

     연간 보고서

가. 유사·중복·분절 지출관리의 배경

미국 감사원(GAO)은 미국 공법(Public Law)에 따라 2011년부터 유사·중복·분

절 연간 보고서(이하, 연차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미국 공법(Public 

Law) 제111-139조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적자 관리제도를 법률화했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당 법 제1장은 페이고 원칙(PAY-AS-YOU-GO), 제2

장은 중복성 프로그램 식별과 통합 및 제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차 보고서는 유사·중복·분절 여부를 확인하고 비용절감 및 수익향상 방안을 제

시한다. 더 나아가 유사·중복·분절이 지적된 정부 사업과 제시된 비용절감 및 수익향상 

조치들에 대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 및 기관들의 이행 여부를 담고 있다. 

<부록 1-1> 미국 감사원(GAO)의 공시 홈페이지

자료: �https://www.gao.gov/publication-cost-savings/duplication-cost-savings-recommendations 

(검색일: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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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차 보고서는 온라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시 시스템을 

통해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기관별, 분야 및 상태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체 정

보를 파일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를 제공하고 있다.

나. 유사·중복·분절 지출관리 과정

감사원(GAO)은 재정사업 유사·중복·분절을 검증하는 평가관리 지침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An Evaluation and Management 

Guide)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분석결과를 의회와 행정부(개별 부처)에 제공하고 

있다. 감사원의 분석부서는 ① 유사·중복·분절 식별, ② 유사·중복·분절에 따른 잠

재적 영향 식별, ③ 재정사업의 효과 검증 및 평가·비교, ④ 관리방안 검토의 4단계 

사업평가를 평가한다. 

<부록 1-2> 미국 감사원(GAO)의 유사·중복·분절 연간보고서 평가관리

자료: https://www.gao.gov/products/gao-15-49sp(검색일:202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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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700여 명으로 구성된 GAO 분석팀이 제시한 유사·중복·분절 재정사업 

관리방안이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된 후, 의회의 의사 결정권자와 행정부는 해당 재

정사업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제안된 조치사항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먼저 의회 의사 결정권자의 경우, 유사·중복·분절이 검토된 재정사업의 접근

방법과 잠재적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유사·중복·분절로 볼 수 있는 

재정사업 간 평가·비교와 분절·유사·중복 감소 및 효율성 증대 방안을 논의한다.

관련 내용이 검토된 이후 의회 의사 결정권자는 제안된 조치사항에 대해 처리

한다. 먼저, 조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에 새로운 법안 수립에 대한 비

용추계를 요청한다. 유사·중복·분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결과는 제안된 조치사항 처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정사업 평가에 필요한 정보 부족으로 유사·중복·분절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

되지 못한 경우, 의회 의사 결정권자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위한 정보제공 

마감일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산을 삭감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

또한 유사·중복·분절이 검토된 재정사업 관련 기관의 정보제공이 제한적이고, 

요청사항 및 평가수행이 어려울 경우, 의회 의사 결정권자는 효율성 및 효과를 입증

하는 재정사업에 한해 예산을 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1-3> 유사·중복·분절 분석 방법 및 역할

구분 주요 단계 세부 단계

GAO 

분석팀

1. 분절·유사· 

중복 검토

1-1. 유사·중복·분절 검토를 위한 재정사업 접근방법 확인

1-2. 유사·중복·분절 검토를 위한 재정사업 검토

1-3. 검토된 재정사업에 대한 배경 정보 수집

1-4. 검토된 재정사업의 분절·유사·중복 유무 확인

1-5. 유사·중복·분절이 확인되는 재정사업 간 관계 검토

1-6. 관련 기관 및 주요 이해 관계자와 결과 확인

2. 분절·유사·중복의 

잠재적 영향 검토

2-1. 유사·중복·분절의 긍정적·부정적 영향 검토

2-2. 추가 평가의 필요성 확인

2-3. 관련 기관 및 주요 이해 관계자와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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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행정부처에 유사·중복·분절 재정사업 관리방안이 전달되면, 각 부처

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재정사업 관리자에게 전달한다. 사업 관리자는 유사·중복·

분절로 확인된 재정사업을 평가·비교하고, 유사·중복·분절을 감소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 과정을 거친 후, 해당 부처의 장은 검토된 관리방안을 확인하고, 조치사항

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재정사업 효율성 및 중복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처의 장과 사업 담당자는 재정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하

기 위해 기관 내외 간 협력, 지침 또는 규칙 제정, 의회 의사 결정권자와의 논의 등 

추가적인 관리 대안도 강구한다. 

구분 주요 단계 세부 단계

GAO 

분석팀

3. 재정사업의 효과 검증 

및 평가·비교

3-1. 재정사업의 검토결과의 관련성, 신뢰성 평가

3-2. 새로운 재정사업 평가 수행(기존 검토결과 활용 불가 시)

3-3. 새로운 검토결과의 유사·중복·분절 검증 및 영향 평가·비교

3-4. 관련 기관 및 주요 이해 관계자와 결과 확인

4. 관리방안 검토

4-1. 경제성 및 효율성 증대 방안 검토

4-2. 유사·중복·분절 감소 방안 검토

4-3. 정책 입안자에게 관리방안 전달 

의회 의사 

결정권자

1. 관리방안 검토

1-1. 유사·중복·분절 접근방법 확인

1-2. 잠재적 긍정적·부정적 영향 검토

1-3. 재정사업 평가·비교

1-4. 유사·중복·분절 감소 및 효율성 증대 방안 검토

2. 조치사항 처리

2-1. 의회예산처에 새로운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요청

2-2. 기관 대상 정보제공 마감일 및 미준수에 따른 대응 설정

2-3. 재정사업 효율성 및 효과에 따른 예산 배정

행정부처

관리방안 검토

1-1. 유사·중복·분절 접근방법 확인

1-2. 잠재적 긍정적·부정적 영향 검토

1-3. 재정사업 평가·비교

1-4. 유사·중복·분절 감소 및 효율성 증대 방안 검토

2. 조치사항 처리
2-1. 관리방안에 대한 수행 

2-2.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관리 실시

자료: GAO(2015), 저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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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부처 및 의회 의사결정권자가 각 재정사업에서 권고된 유사·중복·분

절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은 매년 하원과 상원 지출위원회에 미이

행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관해서는 감사를 실시한다. 또 이행 결과를 감사원의 성

과지표로 활용하고, 의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일반에 연차보고서로 공개된다(감사연

구원, 2016).

미국의 유사·중복·분절 보고서를 통한 지출관리는 매년 재정사업의 효율성 개

선 방안을 수립하고, 조치 결과와 지출절감 규모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지적

된 조치사항을 의회 및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

어 재정사업에 대한 감시체계와 유사·중복·분절 지출관리 정보 구축이 함께 이루어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유사·중복·분절 지출관리의 재정절감 효과

2011년 유사·중복·분절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2022년까지 12차례 지출관리 

결과를 연차보고서로 공개하고 있다. 2022년까지 약 5,520억 달러의 재정절감 효

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록 1-4> 유사·중복·분절 관리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

주: 2022년 3월 기준

자료: GAO(2022), 그림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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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021 report.5 About $531 billion of the total benefits accrued 
from 2010 through 2021, while approximately $21 billion are projected to 
accrue in 2022 or later, as shown in figure 3.6 

Figure 3: Total Reported Financial Benefits of $552 Billion, as of March 2022 

 
Note: In calculating these totals, we relied on individual estimates from a variety of sources, which 
considered different time periods and used different data sourc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These totals represent a rough estimate of financial benefits and have been rounded down to the 
nearest $1 billion. 
 
 

These benefits have contributed to mission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as shown in figure 4. 

                                                                                                                       
5GAO, ADDRESSING FRAGMENTATION, OVERLAP, AND DUPLICATION: Progress in 
Enhancing Government Effectiveness and Achiev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Financial Benefits, GAO-21-104648 (Washington, D.C.: Sept. 28, 2021).  
6In calculating our total estimated realized and potential financial benefits, we relied on 
individual estimates from a variety of sources, which considered different time periods and 
used different data sourc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These totals represent a 
rough estimate of financial benefits. Realized benefits have been rounded down to the 
nearest $1 b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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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2년까지 약 1,299개의 개선사항이 마련되어, 이 중 724개(56%)의 사

항을 이행했으며, 240개(18%) 사항을 부분적으로 이행했다. 의회와 행정부를 대상

으로 수립된 개선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의회 대상 개선 지시사항은 총 121건이었

으며, 이 중 54건(45%)이 부분적 및 완전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의 경우 

1,178건 중 910건(77%)이 부분적 및 완전 이행되었다.

<부록 1-5> 유사·중복·분절 관리를 통한 지적사항의 처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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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gress and executive branch agencies have made consistent progress 
in addressing many of the actions we have identified since 2011, as 
shown in figure 2 and table 4. As of March 2022, Congress and executive 
branch agencies had fully or partially addressed 964 (about 74 percent) of 
the 1,299 actions; of these, they had fully addressed 724 and partially 
addressed 240 actions. See GAO’s online Action Tracker for the status of 
all actions. 

 

 

 

 

Figure 2: Status of 2011 to 2022 Actions Directed to Congress and the Executive Branch, as of March 2022 

 
Notes: Other actions include actions categorized as “consolidated or other” and “closed-not 
addressed.” Actions categorized as “consolidated or other” and “closed-not addressed” are no longer 
assessed. In most cases, “consolidated or other” actions were replaced or subsumed by new actions 
based on additional audit work or other relevant information. Actions are generally “closed-not 
addressed” when the action is no longer relevant due to changing circumstances. 
 
 

Congress and 
Executive Branch 
Agencies Continue to 
Address Actions 
Identified over the 
Last 12 Years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Resulting in 
Significant Benefits 

자료: GAO(2022), 그림4, p.11.

2022년도 주요 분야별 재정절감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부는 

재정사업 구조를 개선하여 1,40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으며, 정부 효율성을 개선하

기 위한 데이터 센터 통합조치를 이행하여 22개 연방 기관에서 약 57억 달러의 비

용절감을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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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mmary of 12 Years of Benefits Achieved by Mission, as of March 2022 

 
Notes: Due to rounding, the total combined benefits do not add up to exactly $552 billion. Other 
Mission Areas include Economic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ome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Science and the Environment, and Social Services. Additionally, combined 
benefits include benefits that have accrued through 2021 and benefits expected to accrue in 2022 or 
later. These totals rely on individual estimates from a variety of sources, which considered different 
time periods and utilized different data sourc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and represent a 
rough estimate of financial benefits that have been rounded down to the nearest $1 billion. 
The 106 actions that were closed-not addressed or consolidated are included in these totals. 
 
 

Table 5 highlights examples of results achieved over the past 1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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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ummary of 12 Years of Benefits Achieved by Mission, as of March 2022 

 
Notes: Due to rounding, the total combined benefits do not add up to exactly $552 billion. Other 
Mission Areas include Economic Development, Information Technology, Income Security, 
International Affairs, Science and the Environment, and Social Services. Additionally, combined 
benefits include benefits that have accrued through 2021 and benefits expected to accrue in 2022 or 
later. These totals rely on individual estimates from a variety of sources, which considered different 
time periods and utilized different data sources, assumptions, and methodologies, and represent a 
rough estimate of financial benefits that have been rounded down to the nearest $1 billion. 
The 106 actions that were closed-not addressed or consolidated are included in these totals. 
 
 

Table 5 highlights examples of results achieved over the past 12 years. 

<부록 1-6> 분야별 재정절감 규모

주: 2022년 3월 기준

자료: GAO(2022), 그림 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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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질문 사항 분석기법 및 접근 방법

  지출 현황: 

재정사업 
범위 분석

프로그램 범위
지출에 대한 
정책적 근거
지출에 대한 목적과 성과

프로그램/재정활동의 현황 및 전략적 목적
재정활동 목록
재정정책의 수혜자 식별
도입 당시 및 후속 작업에 대한 근거의 세부정보
전략적 정책 또는 우선순위 사업 여부

  지출 분석: 

투입 및 산출 
분석

주요 산출물
지출의 구성요소
예산 비중
타 활동 간 지출 분배 상황
산출물의 생성 규모
산출물 단위당 비용

주요 산출물: 
산출물에 대한 현황
활동, 목적, 산출물 당 규모 및 가치
주요 투입물: 
투입 인원수 및 구성
총지출 구성:
경제적 분류(인건비, 물건비, 서비스비, 투자비 등)
정부 수준별 분류(중앙, 지방 등)
활동별, 목적별 등 
정부지출의 재분배 상황: 
수혜자 소득별 비중 , 수혜자 소득별 평균 수혜액

지출 동향

지출의 증감 현황 및 증감 속도
지출 구성요소별 증감 속도
지속적인 초과/과소 지출 부분
예산과 실지출 간 차이의 이유

지출 분석:
지출 및 지출 구성요소의 증감률
지출 구성요소의 예산과 실지출 비교
투입 및 산출에서의 예측치와 결과 간 차이 분석
대내외적 상황 변화(기술개발, 국제적 시장가격 변동 등)

중.단기  
지출 증가 
요인분석

시간에 따라 지출이 크게  
증가한 영역
전체적 지출 변화의 구성요소 반영 
여부
지출 증가의 사유
향후 수요 변화 및 계획

공급측면
총성장에 대한 지출항목별 기여도 계산
제공된 서비스 양에 대한 정량 지표 개발
: 지원자 수, 수혜자 수, 공급 단위 수 등
수량, 가격 간 금전적 비용 요인 분해
: 임금, 고용자 수 변화, 임금률 변화; 재화와 서비스 구매, 구매량 
변화, 단위 가격
수요측면
장기 지출 예측 분석
인구통계학적 변화 영향
그 외 상황 요인에 의한 시계열적 수요 변화
새로운 수요(노동 공급 방식의 변화 등에 기인)

2. IMF(2022)의 지출검토 분석 방법

<부록 2-1> IMF의 지출검토 분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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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질문 사항 분석기법 및 접근 방법

벤치마킹
국제 벤치마크와의 지출 비교 
국내 벤치마크 비교

불일치 영역 식별을 위한 국제 벤치마킹
: 지출이 5, 10, 15% 높거나 낮은 국가, 소득수준, 지역 접근성 
등이 유사한 대상 선택
최고 성과국과의 차이 확인
: 저비용, 최고 성과, 최고비용/성과 비율
국내 벤치마킹
: 지자체별, 원가별, 생산 단위별 비교

  지출 평가: 

지출 
적합성 
평가

정부 우선순위 여부 
최초 설계 목적의 유지 여부

전략적 우선순위 및 정책 의도가 담긴 정부 발표 
산출에 대한 수요의 시계열적 데이터
프로그램 적설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요인
: 신기술 또는 프로세스, 사회적 선호 및 노동 방식 변화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수요

지출 
효율성 
평가

활동 제공 방식의 비용효율성 
비용절감 가능 여부
수입 증가 방법
타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

(동일 또는 유사 사업의)생산 단위(정부, 지자체)에 따른 산출 
단위당 평균비용 비교 
민간 생산자의 (동일 또는 유사) 프로그램 평균비용 비교
동일 산출 가능한 대체 기술 조사
직원 근무시간 및 기술 구성 활용도 조사 
총비용에 대한 사용자 요금 및 본인 부담금 수준에 대한 역학 
조사
소득수준별 사용자 요금 및 본인 부담금 분배 조사
목표가 유사한 프로그램들의 활동 결과 확인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자원(인적, 물적) 식별을 위한 활동 제공 
과정 설명

지출 
효과성 
평가

정책목표
정책목표 달성 여부 
정책 관리 여부

목표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지출 비중 평가 
핵심성과지표 달성도 및 기대 효과

자료: IMF(2022). Annex 2,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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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국 지출검토(Spending Review) 보고서 사례

<부록 3-1> 2021년도 영국 지출검토(Spending Review)의 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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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licy decisions
5.1 The following chapter sets out all Autumn Budget 2021 policy decisions. Unless stated 
otherwise, the decisions set out are ones which are announced at the Budget. 

5.2 Table 5.1 shows the cost or yield of all Autumn Budget 2021 decisions with a direct effect 
on PSNB in the years up to 2026-27. This includes tax measures, changes to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DEL) and measures affecting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AME). 

5.3 The government is also publishing the methodology underpinning the calculation of the 
fiscal impact of each policy decision. This is included in ‘Autumn Budget 2021: policy costings’ 
published alongside the Budget. 

5.4 The supplementary document ‘Overview of Tax Legislation and Rates’, published alongside 
the Budget, provides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ax measures.

Table 5.1: Autumn Budget 2021 policy decisions (£ million)1

£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Spending Review 2021

1

Resource DEL: adjustment to 
spending envelope and 
spending assumption3 Spend 0 -24,820 -19,165 -12,010 -10,165 -10,755

2
Memo: returning ODA spend 
to 0.7% GNI 0 0 0 -5,220 -5,410 -5,615

3

Capital DEL: adjustment to 
spending envelope and 
spending assumption4 Spend 0 -540 -3,940 +170 +540 +525

Local government

4

Local Authorities: reserves 
implications of Council Tax 
referendum principles Spend 0 +20 +35 +55 +55 +60

5

Business Rates: continuation of 
retention pilots between  
2022-23 and 2024-25 Spend 0 -105 -130 -155 -15 0

Build Back Better: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6
Plan for Health and Social Care: 
spending Spend 0 -14,050 -11,880 -13,035 -13,415 -13,910

7

Health and Social Care Levy 
introduced from April 2022: 
gross yield5 Tax +45 +16,505 +16,805 +16,905 +17,290 +17,875

8

Memo: reduction in yield due 
to passthrough to wages by 
employers 0 -2,060 -2,620 -2,720 -2,825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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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9

Memo: compensation for the 
additional cost to public 
sector employers Spend 0 -1,735 -1,765 -1,800 -1,865 -1,935

10

Memo: net yield available to 
allocate to health and social 
care6 0 +12,710 +12,420 +12,385 +12,600 +13,005

11
Increase rates of dividend tax 
by 1.25% from April 2022 Tax -15 +1,340 -540 +650 +815 +905

Raising living standards and 
supporting individuals with the 
cost of living across the UK

12

Universal Credit: reduce taper 
rate from 63p to 55p and £500 
p.a. increase in work
allowances from 1 December
2021 Spend -745 -2,220 -2,385 -2,490 -2,755 -2,980

13
Fuel Duty: one year freeze in 
2022-23 Tax 0 -1,510 -1,550 -1,580 -1,595 -1,615

14
Alcohol Duty: reform to alcohol 
duties Tax 0 -20 -115 -125 -140 -155

15
Alcohol Duty: one year freeze 
from February 2022 Tax -80 -545 -560 -585 -600 -620

16

Universal Credit: maintain the 
surplus earnings de minimis 
threshold at £2,500 per month 
in 2022-23 Spend 0 -70 0 0 0 0

17

Shared Accommodation Rate 
(SAR): exemption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and victims of 
modern slavery Spend 0 -5 -10 * 0 0

Supporting businesses and jobs

18

Business Rates: 50% relief for 
Retail, Hospitality and Leisure 
sectors in 2022-23, £110,000 
cash cap7 Tax +35 -1,860 +40 -10 0 0

19
Business Rates: freezing the 
multiplier in 2022-23 Tax +15 -845 -900 -965 -965 -970

20

Business Rates: relief for 
property improvements from 
2023-24 Tax 0 +5 -145 -140 -145 -150

21

Business Rates: support for 
green technology from 2023-
24 Tax 0 * -40 -40 -45 -50

22

Business Rates: extending the 
supporting small business and 
transitional relief schemes in 
2022-23 Tax * -30 * 0 0 0

23

Business Rates: administrative 
changes to clarify eligibility for 
the smaller business multiplier Tax 0 0 0 -5 -5 -5

24

Annual Investment Allowance: 
extension of £1m level until 
31 March 2023 Tax -65 -240 -165 +115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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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9

Memo: compensation for the 
additional cost to public 
sector employers Spend 0 -1,735 -1,765 -1,800 -1,865 -1,935

10

Memo: net yield available to 
allocate to health and social 
care6 0 +12,710 +12,420 +12,385 +12,600 +13,005

11
Increase rates of dividend tax 
by 1.25% from April 2022 Tax -15 +1,340 -540 +650 +815 +905

Raising living standards and 
supporting individuals with the 
cost of living across the UK

12

Universal Credit: reduce taper 
rate from 63p to 55p and £500 
p.a. increase in work
allowances from 1 December
2021 Spend -745 -2,220 -2,385 -2,490 -2,755 -2,980

13
Fuel Duty: one year freeze in 
2022-23 Tax 0 -1,510 -1,550 -1,580 -1,595 -1,615

14
Alcohol Duty: reform to alcohol 
duties Tax 0 -20 -115 -125 -140 -155

15
Alcohol Duty: one year freeze 
from February 2022 Tax -80 -545 -560 -585 -600 -620

16

Universal Credit: maintain the 
surplus earnings de minimis 
threshold at £2,500 per month 
in 2022-23 Spend 0 -70 0 0 0 0

17

Shared Accommodation Rate 
(SAR): exemptions for victims of 
domestic abuse and victims of 
modern slavery Spend 0 -5 -10 * 0 0

Supporting businesses and jobs

18

Business Rates: 50% relief for 
Retail, Hospitality and Leisure 
sectors in 2022-23, £110,000 
cash cap7 Tax +35 -1,860 +40 -10 0 0

19
Business Rates: freezing the 
multiplier in 2022-23 Tax +15 -845 -900 -965 -965 -970

20

Business Rates: relief for 
property improvements from 
2023-24 Tax 0 +5 -145 -140 -145 -150

21

Business Rates: support for 
green technology from 2023-
24 Tax 0 * -40 -40 -45 -50

22

Business Rates: extending the 
supporting small business and 
transitional relief schemes in 
2022-23 Tax * -30 * 0 0 0

23

Business Rates: administrative 
changes to clarify eligibility for 
the smaller business multiplier Tax 0 0 0 -5 -5 -5

24

Annual Investment Allowance: 
extension of £1m level until 
31 March 2023 Tax -65 -240 -165 +115 +6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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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5

Museum, Galleries and 
Exhibition Tax Relief (MGETR) 
sunset clause: extend to March 
2024 Spend 0 0 -5 -10 -5 0

26

Theatre, Orchestra & MGETR 
Tax Relief: two-year tapered 
rate increase from April 2022 Spend -5 -40 -115 -70 -15 0

27

HGV Road User Levy: suspend 
from August 2022 to 31 July 
2023 Tax 0 -145 -80 -10 -10 -10

28
Vehicle Excise Duty: freeze rates 
for HGVs in 2022-23 Tax 0 -10 -10 -15 -15 -15

29

Bank Surcharge: set at 3% and 
raise the surcharge allowance 
to £100m Tax 0 -220 -830 -975 -995 -1,020

30
Asset Holding Companies tax 
regime from April 2022 Tax 0 0 -5 -10 -15 -20

Other measures

31 Tax 0 0 -35 -35 -30 -30

32 Tax -60 -5 -5 -5 -5 -5

33 Tax 0 0 +5 +5 +5 +5

34 Tax 0 0 +5 +10 +15 +20

35 Tax 0 0 -15 -15 -10 -10

36 Tax +5 +5 +5 +5 +5 0

37 Tax 0 +5 +5 +5 +5 +5

38 Tax 0 -25 -25 -25 -25 -25

39 Tax +15 +25 +25 +25 +25 +25

40
0 0 +5 +50 +95 +125

41 Spend 0 0 0 0 -10 -15

42 Spend 0 -15 -45 -40 +20 +95

43

Air Passenger Duty: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domestic band and ultra-long 
haul distance b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property disposal payment 
window from 30 to 60 days

Starting rate for savings tax 
band: maintain at £5,000 for 
2022-23

Adult ISA subscription limit: 
maintain at £20,000 for 2022-
23

Carbon Price Support rates: 
maintain in 2023-24

Car fuel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Van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Aggregates Levy: freeze in 
2022-23

Tobacco Duty: increase hand 
rolling tobacco duty by an 
additional 4% and minimum 
excise duty by an additional 1% 
in 2022-23
Moving back the Pension Credit 
to Housing Benefit merger date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5 

Net Pay pension schemes: 20% 
top-up for eligible individuals 
on contributions from April 
2024
BBC commercial arm borrowing 
limit: stepped increase from 
£350m to £750m

HM Land Registry: increase 
caseworker capacity Tax -5 +65 +50 +35 +35 +40

Spend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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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5

Museum, Galleries and 
Exhibition Tax Relief (MGETR) 
sunset clause: extend to March 
2024 Spend 0 0 -5 -10 -5 0

26

Theatre, Orchestra & MGETR 
Tax Relief: two-year tapered 
rate increase from April 2022 Spend -5 -40 -115 -70 -15 0

27

HGV Road User Levy: suspend 
from August 2022 to 31 July 
2023 Tax 0 -145 -80 -10 -10 -10

28
Vehicle Excise Duty: freeze rates 
for HGVs in 2022-23 Tax 0 -10 -10 -15 -15 -15

29

Bank Surcharge: set at 3% and 
raise the surcharge allowance 
to £100m Tax 0 -220 -830 -975 -995 -1,020

30
Asset Holding Companies tax 
regime from April 2022 Tax 0 0 -5 -10 -15 -20

Other measures

31 Tax 0 0 -35 -35 -30 -30

32 Tax -60 -5 -5 -5 -5 -5

33 Tax 0 0 +5 +5 +5 +5

34 Tax 0 0 +5 +10 +15 +20

35 Tax 0 0 -15 -15 -10 -10

36 Tax +5 +5 +5 +5 +5 0

37 Tax 0 +5 +5 +5 +5 +5

38 Tax 0 -25 -25 -25 -25 -25

39 Tax +15 +25 +25 +25 +25 +25

40
0 0 +5 +50 +95 +125

41 Spend 0 0 0 0 -10 -15

42 Spend 0 -15 -45 -40 +20 +95

43

Air Passenger Duty: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domestic band and ultra-long 
haul distance b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property disposal payment 
window from 30 to 60 days

Starting rate for savings tax 
band: maintain at £5,000 for 
2022-23

Adult ISA subscription limit: 
maintain at £20,000 for 2022-
23

Carbon Price Support rates: 
maintain in 2023-24

Car fuel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Van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Aggregates Levy: freeze in 
2022-23

Tobacco Duty: increase hand 
rolling tobacco duty by an 
additional 4% and minimum 
excise duty by an additional 1% 
in 2022-23
Moving back the Pension Credit 
to Housing Benefit merger date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5 

Net Pay pension schemes: 20% 
top-up for eligible individuals 
on contributions from April 
2024
BBC commercial arm borrowing 
limit: stepped increase from 
£350m to £750m

HM Land Registry: increase 
caseworker capacity Tax -5 +65 +50 +35 +35 +40

Spend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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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5

Museum, Galleries and 
Exhibition Tax Relief (MGETR) 
sunset clause: extend to March 
2024 Spend 0 0 -5 -10 -5 0

26

Theatre, Orchestra & MGETR 
Tax Relief: two-year tapered 
rate increase from April 2022 Spend -5 -40 -115 -70 -15 0

27

HGV Road User Levy: suspend 
from August 2022 to 31 July 
2023 Tax 0 -145 -80 -10 -10 -10

28
Vehicle Excise Duty: freeze rates 
for HGVs in 2022-23 Tax 0 -10 -10 -15 -15 -15

29

Bank Surcharge: set at 3% and 
raise the surcharge allowance 
to £100m Tax 0 -220 -830 -975 -995 -1,020

30
Asset Holding Companies tax 
regime from April 2022 Tax 0 0 -5 -10 -15 -20

Other measures

31 Tax 0 0 -35 -35 -30 -30

32 Tax -60 -5 -5 -5 -5 -5

33 Tax 0 0 +5 +5 +5 +5

34 Tax 0 0 +5 +10 +15 +20

35 Tax 0 0 -15 -15 -10 -10

36 Tax +5 +5 +5 +5 +5 0

37 Tax 0 +5 +5 +5 +5 +5

38 Tax 0 -25 -25 -25 -25 -25

39 Tax +15 +25 +25 +25 +25 +25

40
0 0 +5 +50 +95 +125

41 Spend 0 0 0 0 -10 -15

42 Spend 0 -15 -45 -40 +20 +95

43

Air Passenger Duty: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domestic band and ultra-long 
haul distance b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property disposal payment 
window from 30 to 60 days

Starting rate for savings tax 
band: maintain at £5,000 for 
2022-23

Adult ISA subscription limit: 
maintain at £20,000 for 2022-
23

Carbon Price Support rates: 
maintain in 2023-24

Car fuel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Van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Aggregates Levy: freeze in 
2022-23

Tobacco Duty: increase hand 
rolling tobacco duty by an 
additional 4% and minimum 
excise duty by an additional 1% 
in 2022-23
Moving back the Pension Credit 
to Housing Benefit merger date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5 

Net Pay pension schemes: 20% 
top-up for eligible individuals 
on contributions from April 
2024
BBC commercial arm borrowing 
limit: stepped increase from 
£350m to £750m

HM Land Registry: increase 
caseworker capacity Tax -5 +65 +50 +35 +35 +40

Spend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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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5

Museum, Galleries and 
Exhibition Tax Relief (MGETR) 
sunset clause: extend to March 
2024 Spend 0 0 -5 -10 -5 0

26

Theatre, Orchestra & MGETR 
Tax Relief: two-year tapered 
rate increase from April 2022 Spend -5 -40 -115 -70 -15 0

27

HGV Road User Levy: suspend 
from August 2022 to 31 July 
2023 Tax 0 -145 -80 -10 -10 -10

28
Vehicle Excise Duty: freeze rates 
for HGVs in 2022-23 Tax 0 -10 -10 -15 -15 -15

29

Bank Surcharge: set at 3% and 
raise the surcharge allowance 
to £100m Tax 0 -220 -830 -975 -995 -1,020

30
Asset Holding Companies tax 
regime from April 2022 Tax 0 0 -5 -10 -15 -20

Other measures

31 Tax 0 0 -35 -35 -30 -30

32 Tax -60 -5 -5 -5 -5 -5

33 Tax 0 0 +5 +5 +5 +5

34 Tax 0 0 +5 +10 +15 +20

35 Tax 0 0 -15 -15 -10 -10

36 Tax +5 +5 +5 +5 +5 0

37 Tax 0 +5 +5 +5 +5 +5

38 Tax 0 -25 -25 -25 -25 -25

39 Tax +15 +25 +25 +25 +25 +25

40
0 0 +5 +50 +95 +125

41 Spend 0 0 0 0 -10 -15

42 Spend 0 -15 -45 -40 +20 +95

43

Air Passenger Duty: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domestic band and ultra-long 
haul distance b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property disposal payment 
window from 30 to 60 days

Starting rate for savings tax 
band: maintain at £5,000 for 
2022-23

Adult ISA subscription limit: 
maintain at £20,000 for 2022-
23

Carbon Price Support rates: 
maintain in 2023-24

Car fuel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Van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Aggregates Levy: freeze in 
2022-23

Tobacco Duty: increase hand 
rolling tobacco duty by an 
additional 4% and minimum 
excise duty by an additional 1% 
in 2022-23
Moving back the Pension Credit 
to Housing Benefit merger date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5 

Net Pay pension schemes: 20% 
top-up for eligible individuals 
on contributions from April 
2024
BBC commercial arm borrowing 
limit: stepped increase from 
£350m to £750m

HM Land Registry: increase 
caseworker capacity Tax -5 +65 +50 +35 +35 +40

Spend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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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44
Removing cross-border group 
relief Tax * +5 +5 +5 +5 +5

45
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 4% rate Tax 0 +200 +215 +225 +235 +250

Previously announced

46

State Pension and Pension 
Credit: uprate with Double Lock 
in 2022-23 Spend 0 +5,415 +5,780 +6,115 +6,455 +6,730

47
Economic Crime (Anti-Money 
Laundering) Levy Tax 0 +95 +100 +100 +105 +105

48

Freeports (reliefs on Stamp 
Duty, Enhanced Capital 
Allowances, 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NICs and 
Business Rates) Tax -5 -25 -40 -60 -75 -65

49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fifth grant: 
design choices relating to the 
financial impact declaration Spend -170 +20 0 0 0 0

50
Business Rates: COVID-19 
additional relief fund Tax -1,555 +35 -10 0 0 0

51

Business Rates: ruling out 
COVID-19 as a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 Tax -485 0 0 0 0 0

52

Right to Buy: changes to rules 
under which Local Authorities 
can retain and spend receipts 
from Right to Buy sales Spend +245 +250 +195 +90 0 -30

53

Super-deduction: extension to 
background plant and 
machinery Tax -115 -120 -35 +5 +15 +20

54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mendments Tax 0 -5 -5 -5 -5 -5

55

Extension of eligibility 
for bereavement benefits to 
cohabitees with children Spend 0 -120 -30 -25 -25 -20

56
DWP Disability Green Paper: 
measures Spend 0 +15 +40 +15 -15 -5

57

Universal Credit: reintroduce 
Minimum Income Floor from 
1 August 2021 Spend -10 -15 -20 0 0 0

58

Reform of penalties for late 
submission and late payment of 
tax for Income Tax Self 
Assessment: change to 
implementation date Tax 0 0 0 -15 +30 +80

59

Making Tax Digital for Income 
Tax Self Assessment: change to 
implementation date and 
digital prompts Tax 0 0 -25 -195 -2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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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5

Museum, Galleries and 
Exhibition Tax Relief (MGETR) 
sunset clause: extend to March 
2024 Spend 0 0 -5 -10 -5 0

26

Theatre, Orchestra & MGETR 
Tax Relief: two-year tapered 
rate increase from April 2022 Spend -5 -40 -115 -70 -15 0

27

HGV Road User Levy: suspend 
from August 2022 to 31 July 
2023 Tax 0 -145 -80 -10 -10 -10

28
Vehicle Excise Duty: freeze rates 
for HGVs in 2022-23 Tax 0 -10 -10 -15 -15 -15

29

Bank Surcharge: set at 3% and 
raise the surcharge allowance 
to £100m Tax 0 -220 -830 -975 -995 -1,020

30
Asset Holding Companies tax 
regime from April 2022 Tax 0 0 -5 -10 -15 -20

Other measures

31 Tax 0 0 -35 -35 -30 -30

32 Tax -60 -5 -5 -5 -5 -5

33 Tax 0 0 +5 +5 +5 +5

34 Tax 0 0 +5 +10 +15 +20

35 Tax 0 0 -15 -15 -10 -10

36 Tax +5 +5 +5 +5 +5 0

37 Tax 0 +5 +5 +5 +5 +5

38 Tax 0 -25 -25 -25 -25 -25

39 Tax +15 +25 +25 +25 +25 +25

40
0 0 +5 +50 +95 +125

41 Spend 0 0 0 0 -10 -15

42 Spend 0 -15 -45 -40 +20 +95

43

Air Passenger Duty: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domestic band and ultra-long 
haul distance b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property disposal payment 
window from 30 to 60 days

Starting rate for savings tax 
band: maintain at £5,000 for 
2022-23

Adult ISA subscription limit: 
maintain at £20,000 for 2022-
23

Carbon Price Support rates: 
maintain in 2023-24

Car fuel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Van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Aggregates Levy: freeze in 
2022-23

Tobacco Duty: increase hand 
rolling tobacco duty by an 
additional 4% and minimum 
excise duty by an additional 1% 
in 2022-23
Moving back the Pension Credit 
to Housing Benefit merger date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5 

Net Pay pension schemes: 20% 
top-up for eligible individuals 
on contributions from April 
2024
BBC commercial arm borrowing 
limit: stepped increase from 
£350m to £750m

HM Land Registry: increase 
caseworker capacity Tax -5 +65 +50 +35 +35 +40

Spend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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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44
Removing cross-border group 
relief Tax * +5 +5 +5 +5 +5

45
Residential Property Developer 
Tax: 4% rate Tax 0 +200 +215 +225 +235 +250

Previously announced

46

State Pension and Pension 
Credit: uprate with Double Lock 
in 2022-23 Spend 0 +5,415 +5,780 +6,115 +6,455 +6,730

47
Economic Crime (Anti-Money 
Laundering) Levy Tax 0 +95 +100 +100 +105 +105

48

Freeports (reliefs on Stamp 
Duty, Enhanced Capital 
Allowances, Structures and 
Buildings Allowance, NICs and 
Business Rates) Tax -5 -25 -40 -60 -75 -65

49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fifth grant: 
design choices relating to the 
financial impact declaration Spend -170 +20 0 0 0 0

50
Business Rates: COVID-19 
additional relief fund Tax -1,555 +35 -10 0 0 0

51

Business Rates: ruling out 
COVID-19 as a Material Change 
in Circumstance Tax -485 0 0 0 0 0

52

Right to Buy: changes to rules 
under which Local Authorities 
can retain and spend receipts 
from Right to Buy sales Spend +245 +250 +195 +90 0 -30

53

Super-deduction: extension to 
background plant and 
machinery Tax -115 -120 -35 +5 +15 +20

54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amendments Tax 0 -5 -5 -5 -5 -5

55

Extension of eligibility 
for bereavement benefits to 
cohabitees with children Spend 0 -120 -30 -25 -25 -20

56
DWP Disability Green Paper: 
measures Spend 0 +15 +40 +15 -15 -5

57

Universal Credit: reintroduce 
Minimum Income Floor from 
1 August 2021 Spend -10 -15 -20 0 0 0

58

Reform of penalties for late 
submission and late payment of 
tax for Income Tax Self 
Assessment: change to 
implementation date Tax 0 0 0 -15 +30 +80

59

Making Tax Digital for Income 
Tax Self Assessment: change to 
implementation date and 
digital prompts Tax 0 0 -25 -195 -2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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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60

Income Tax: basis periods 
reform for the self-employed 
from April 2024 with transition 
year in 2023-24 Tax 0 0 +25 +820 +510 +360

61
Notification of uncertain tax 
treatment: changes to scope Tax -5 -10 -15 -15 -20 -15

62

Access to benefits for arrivals 
under the Afghan Relocations 
and Assistance Policy and the 
Afghan Citizens Resettlement 
Scheme Spend -5 -5 -5 -5 * *

63
Clamping down on promoters 
of tax avoidance Tax +5 +25 +30 +25 +25 +20

64
Public Service Pensions Remedy 
(McCloud) Spend 0 0 -585 -740 -610 -550

Financial Transactions

65

Public sector net borrowing 
impact of changes to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s Spend -25 -20 +5 * * -5

Total policy decisions8 -2,985 -25,345 -21,855 -9,780 -7,455 -7,705

Total spending policy 
decisions8 -715 -38,040 -34,020 -23,885 -21,730 -22,670

Total tax policy decisions8 -2,270 +12,695 +12,165 +14,105 +14,275 +14,965
*Negligible. 
1 Costings reflect the OBR’s latest economic and fiscal determinants. 
2 Many measures have both tax and spend impacts. Measures are identified as tax or spend on the basis of their largest impact. 
3 Includes funding for the remaining response to COVID-19 in the immediate term and for cost pressures as a result of the updated inflation forecast. 
4 Adjusted to reflect updated estimates of the spending profiles for planned major capital programmes and projects. 
5 Gross yield reflects total direct tax raised from the Health and Social Care Levy. 
6 Net yield reflects total amount available to allocate after accounting for (1) the reduction in yield due to passthrough to wages by employers and (2)

compensation for the additional cost to public sector employers. 
7 Business rates are deductible for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self-assessment. Increased business rates relief reduces the amount of business rates

paid and so increases these other tax receipts. 
8 Totals may not sum due to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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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25

Museum, Galleries and 
Exhibition Tax Relief (MGETR) 
sunset clause: extend to March 
2024 Spend 0 0 -5 -10 -5 0

26

Theatre, Orchestra & MGETR 
Tax Relief: two-year tapered 
rate increase from April 2022 Spend -5 -40 -115 -70 -15 0

27

HGV Road User Levy: suspend 
from August 2022 to 31 July 
2023 Tax 0 -145 -80 -10 -10 -10

28
Vehicle Excise Duty: freeze rates 
for HGVs in 2022-23 Tax 0 -10 -10 -15 -15 -15

29

Bank Surcharge: set at 3% and 
raise the surcharge allowance 
to £100m Tax 0 -220 -830 -975 -995 -1,020

30
Asset Holding Companies tax 
regime from April 2022 Tax 0 0 -5 -10 -15 -20

Other measures

31 Tax 0 0 -35 -35 -30 -30

32 Tax -60 -5 -5 -5 -5 -5

33 Tax 0 0 +5 +5 +5 +5

34 Tax 0 0 +5 +10 +15 +20

35 Tax 0 0 -15 -15 -10 -10

36 Tax +5 +5 +5 +5 +5 0

37 Tax 0 +5 +5 +5 +5 +5

38 Tax 0 -25 -25 -25 -25 -25

39 Tax +15 +25 +25 +25 +25 +25

40
0 0 +5 +50 +95 +125

41 Spend 0 0 0 0 -10 -15

42 Spend 0 -15 -45 -40 +20 +95

43

Air Passenger Duty: 
introduction of a new reduced 
domestic band and ultra-long 
haul distance band

Capital Gains Tax: increase 
property disposal payment 
window from 30 to 60 days

Starting rate for savings tax 
band: maintain at £5,000 for 
2022-23

Adult ISA subscription limit: 
maintain at £20,000 for 2022-
23

Carbon Price Support rates: 
maintain in 2023-24

Car fuel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Van benefit charge: uprate by 
CPI in 2022-23

Aggregates Levy: freeze in 
2022-23

Tobacco Duty: increase hand 
rolling tobacco duty by an 
additional 4% and minimum 
excise duty by an additional 1% 
in 2022-23
Moving back the Pension Credit 
to Housing Benefit merger date 
from October 2023 to April 
2025 

Net Pay pension schemes: 20% 
top-up for eligible individuals 
on contributions from April 
2024
BBC commercial arm borrowing 
limit: stepped increase from 
£350m to £750m

HM Land Registry: increase 
caseworker capacity Tax -5 +65 +50 +35 +35 +40

Sp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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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Head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6-27

60

Income Tax: basis periods 
reform for the self-employed 
from April 2024 with transition 
year in 2023-24 Tax 0 0 +25 +820 +510 +360

61
Notification of uncertain tax 
treatment: changes to scope Tax -5 -10 -15 -15 -20 -15

62

Access to benefits for arrivals 
under the Afghan Relocations 
and Assistance Policy and the 
Afghan Citizens Resettlement 
Scheme Spend -5 -5 -5 -5 * *

63
Clamping down on promoters 
of tax avoidance Tax +5 +25 +30 +25 +25 +20

64
Public Service Pensions Remedy 
(McCloud) Spend 0 0 -585 -740 -610 -550

Financial Transactions

65

Public sector net borrowing 
impact of changes to financial 
transactions and guarantees Spend -25 -20 +5 * * -5

Total policy decisions8 -2,985 -25,345 -21,855 -9,780 -7,455 -7,705

Total spending policy 
decisions8 -715 -38,040 -34,020 -23,885 -21,730 -22,670

Total tax policy decisions8 -2,270 +12,695 +12,165 +14,105 +14,275 +14,965
*Negligible. 
1 Costings reflect the OBR’s latest economic and fiscal determinants. 
2 Many measures have both tax and spend impacts. Measures are identified as tax or spend on the basis of their largest impact. 
3 Includes funding for the remaining response to COVID-19 in the immediate term and for cost pressures as a result of the updated inflation forecast. 
4 Adjusted to reflect updated estimates of the spending profiles for planned major capital programmes and projects. 
5 Gross yield reflects total direct tax raised from the Health and Social Care Levy. 
6 Net yield reflects total amount available to allocate after accounting for (1) the reduction in yield due to passthrough to wages by employers and (2)

compensation for the additional cost to public sector employers. 
7 Business rates are deductible for corporation tax and income tax self-assessment. Increased business rates relief reduces the amount of business rates

paid and so increases these other tax receipts. 
8 Totals may not sum due to rounding.

자료: HM Treasury(2022), 표5.1. p.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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